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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 양상, 일자리 

대체 및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또는 혁신적인 개편 방안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기존

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왔던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적 변화와 개

편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

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반의 카풀제도 시행을 

둘러싼 택시산업 종사 노동자들과의 대립과 갈등, 정책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과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음.

○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16년 이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초래할 다양한 위험

(global risk)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강조되었음.

⧠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핵

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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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 구축

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

며,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과 상품들이 최근 들어 등장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다 나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음.

○ 이는 기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넘어서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의 발전된 기술을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혁신을 위해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주도 혁신

(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터 주도 정책(Data-driven 

Policy)의 개념으로 본 연구에 활용하였음.

⧠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

던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시에 발전된 지능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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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과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

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개편 방안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지닌 한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안적 소

득보장체계인 기본소득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 제안을 

통해 보다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음.

○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구축된 다

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주도 또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회안전

망 패러다임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일

자리 및 소득 감소 문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포용

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특히 최근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2018. 9. 6.)를 통

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정

책 추진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함.

○ 기존의 국정과제나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 

영역별 제도 중심 개편 방안과는 차별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

른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통해 포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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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최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시적 관점의 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

망 개편 방안은 미시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

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러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목차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

였으며,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4장(소득보장)과 5장(사회서비스)에서 4차 산업혁명

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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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4가지 구체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함.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

장체계 개편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혁신적 개편 

방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기반의 사회보험 운

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두 번째로 대안적 소

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사회서비

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

형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두 번째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

○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은 4차 산업혁명, 지능 정보사회,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

험,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복지 패러다임 전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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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 사회

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제정책 우선주의 & 최소

주의 사회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 및 

경제-사회정책 또는 성장-분배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정

책 추진하에 포용과 혁신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의 수

준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강화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완전히 새로

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지

능정보기술을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

든 국민이 포용적이면서 혁신적인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삶의 

안정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4차 산

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의 성과를 모두가 참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실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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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주요 용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복지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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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

회경제적 변화와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2016년 1월에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이후 시작되어 알파고 신드롬과 함께 우리 국민 모

두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정부 3.0’은 알파고로 인한 사

회적 이슈와 대중적 관심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 영

역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이 가져올 우리 사

회의 변화 양상 및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탄핵 국면이 한창 진행되던 

2017년 1월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에 대응한 중장기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 탄

핵 이후 실시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은 4차 산

업혁명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치된 ‘대통

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11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

명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일상

과 삶의 모습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이

제 모든 분야에서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현재이자 가까운 미래에 대한 수

서 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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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 또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처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적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삶

의 편리함이나 새로운 일자리와 같은 희망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소외와 사회적 배제라는 어두운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

로 인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략

들이 수립되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사람이 배제된 기술 적용

에 의한 부정적 측면으로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급

격한 변화, 일자리와 소득 감소, 양극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제

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

책적 대응 전략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 및 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이나 최근 수행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들은 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보

건복지 분야는 대부분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치매예방 등 전략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응계획에는 노동시장 및 일자리 변화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능화 핵심인재 양성,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 윤리체계 확립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7). 

또한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따르

면, 출범 1년 만에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되고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

이며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한다고 제시(대통

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8)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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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및 기술 활용 확산, 신성장 동력으로

서 다양한 산업 혁신 등을 다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또는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적인 개편 방

안 등 사회정책 측면의 대응과 관련하여 구체적 대안들이 제시된 연구는 

많지 않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여전히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단계적 기본

생활보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소요나 기존 제도와의 

조정 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받지 못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의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와 소득 감소 등 위험 요인과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

히, 해외의 정책실험 사례를 통해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로 주목받으면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들과 일부 지자체를 통한 정치적 실

험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 양상, 일자

리 대체 및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또는 혁신적인 개편 방안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을 도출하

고,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왔던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적 변화

와 개편 방안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반의 카풀제도 시행을 둘

러싼 택시산업 종사 노동자들과의 대립과 갈등, 정책적인 혼란이 발생하

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

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과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단면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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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16년 이후 모든 분야에서 커다

란 반향을 일으켰던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초래할 다양한 위험(global 

risk)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강조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위험

을 5가지의 영역(economic, environmental, geopolitical, societal, 

technological)으로 구분하고, 생애주기적 관점(whole-of-life ap-

proach)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추진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WEF, 

2017a; WEF, 2017b).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

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

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제안하

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과거와 전

혀 다른 새로운 시장과 상품들이 최근 들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다 나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넘어서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포용적 사회안전

망 구축과 혁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는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터 주도 정책(Data-driven Policy)의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OECD, 2014), 최근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정부 혁신을 위

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던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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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시에 발전된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강

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과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 범위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개

편 방안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지닌 한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안

적 소득보장체계인 기본소득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 제안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핵

심적인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제 도입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더불어, 2010년 행복e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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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데이터 구축, 정부 3.0 추진에 따

른 건강보험 등 공공 영역의 다양한 빅데이터가 구축 및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구축된 다양

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함으

로써, 데이터 주도 또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패러다임 개편

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일자리 및 소득 감소의 문제

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최근 정책기획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으로 포용국가 전략회의(2018. 

9. 6.)를 통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여

기서 제시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 방향은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하에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포용과 혁신을 위

해 우리 사회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회정책 추진 필요성 및 방향성을 2장에서 제시하되, 기존 국정과제나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 영역별 제도 중심의 개편 

방안과는 차별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

전망 개편 방안을 통해 포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최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시적 관점의 비전이 ‘혁신

적 포용국가’라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

망’ 개편 방안은 미시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

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중에 ‘더불어 잘 사는 경제-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더불어 잘 사는 경제-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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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과 관련된다. 또

한 보건복지부(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복지정책 개편 방향 및 대

안 모색), 기획재정부(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데이터 주도의 성장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

응계획), 행정안전부(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 등 

각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된다. 

  2. 주요 연구 내용 및 목차 구성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목차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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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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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의 필

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 및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필요성, 그리고 최근 정책기

획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

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

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과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

편을 통한 포용적 복지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의 필요성을 강

조한다. 

2절에서는 포용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 방향을 마

련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작업팀2)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포용국가 전

략회의(2018. 9. 6.)를 통해서 발표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

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

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고착된 구조적 문

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등의 새로운 위기로 구분하

였으며, 미시적 차원에서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한계로 인한 시장 영역의 

확대와 사적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제시하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포

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본 연구와 관련하여 2018년 3월부터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보고서 작성을 위해 참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기 위한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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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 인

식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이며, 표본규

모는 2000명이다. 표집 틀은 2018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이며, 이를 기초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포인트였다. 조사는 2018년 10월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

(PI: Personal Interview)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3)은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관심 정

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인식, 4차 산

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

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개

편 방향과 증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

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1절)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

망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인식(2절)으로 구성하여 조사 결과를 살

펴본다.

먼저, 1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

업혁명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

상되는 사회적 변화 양상별로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3) 본 연구에서 2018년 10월 수행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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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우리

나라의 정책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사회정책 

영역4) 중 정책 혁신 우선순위, 그리고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

에 따라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중산

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

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

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

리 및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데이터 주도의 혁

신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소

득보장체계 중 핵심 정책인 사회보험제도가 지닌 사각지대 문제, 4차 산

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제

고하기 위한 혁신적 개편 대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Real-time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

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안전망 운영 패러다임의 혁

신적 재구조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소득 파악 정보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 도입 과정에서 구축된 

4)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과 관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9.)하여 6가지 정책 영역을 “①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 ②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

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③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
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④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정

책 다양성 확대 ⑥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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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파악 인프라와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

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 

기준 중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준 폐지 및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

료 징수체계와 환급 방식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획기적인 해소 방

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현행 소득보장체계개편을 넘

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소득의 감소로 인해 심화될 소

득과 부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

해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5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

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

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편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

적 위험예측 모형(PRM: Predictive Risk Modeling)을 적용하여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잠재적 위험집단별 복지서비스 수요 예측을 통해 예방

적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현행 행복e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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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을, 수요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수요자의 편

의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으로 전

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

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위험예측 모형 및 추천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개편하는 대안이다. 빅데이터와 위험

예측 모형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의 발굴 및 예방적·선제적 복지서비스 제

공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개편 대안이라면,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

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개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

전망 구축 방향을 제안하고,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등 데

이터 주도의 개편 대안을 요약 제시한다. 그리고 데이터 주도의 사회안전

망 개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통계 인프라 구축 및 기본소득 등 다양한 

혁신적 정책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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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 등을 검토

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핵심적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

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대응 전

략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다양한 이슈 페이퍼를 우선 검토하고,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최근 추진된 다양한 사

례를 벤치마킹하여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

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연계 및 위험예측 모형 등을 활용한 개

편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

운 사회적 위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관련 국민 인

식조사(2000명)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연구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개편전략 가운데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 도입 가

능성 검토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등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다양한 삶의 변화, 그리

고 새로운 위험과 기회 등에 대한 선행연구와 단행본 등은 최근 폭발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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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분야마다 계속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대응 전략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제시한 선행연구 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지

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현 정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최근 협동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세계경제포럼(2017)의 ‘The Global Risk Report’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흐름,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주요 이슈로 제기했던 

2016년 포럼과 달리, 모든 영역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초래할 다양한 위험 요인(global risk)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모색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5가지 영역(economic, 

environmental, geopolitical, societal, technological)으로 구분하

고, 생애주기적인 관점(whole-of-life approach)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WEF, 2017a; WEF, 2017b).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

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지능

정보사회의 개념과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동인으로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및 내용,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변화 전망,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

과 함께 2017년 11월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

명 대응계획’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분야별

로 다양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능화 혁신 

기반의 산업 혁신 영역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진료정보 전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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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산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개선과 신성장 촉진 영

역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 및 공공분야의 지

능화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고 혁신성장으로 연

결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마트시티, 교통, 환경, 안전 

분야와 함께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일상생

활 불편 해소 및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 육성,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 복지 분야 목표로 반영되어 있다. 한편,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

략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 윤리체계를 확

립하며, 지능화 핵심인재 양성,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7). 그리고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

요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1년 동안 국민

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

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8).

마지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심으로 15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으로 수행한 협동 연구인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 

기술과 사회의 동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장윤종, 김석관 외, 2017)에

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한국 산업과 

사회의 발전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술과 사회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전제

로 양자가 동반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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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를 전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사회적 충격을 종합

적으로 전망하고 기술, 산업, 사회 부문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건사회 분야에서는 주로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을 활용한 건강서비스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

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

화, 일자리 대체 및 감소 중심의 노동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

으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안

전망 대응 전략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고용 관련 안전망 이외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소득보장 및 복지서비스 중심의 혁신적인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차별화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제도 

중심의 보편성 확대 및 보장수준 강화 방안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기술과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사회안전망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또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기존 사회안전망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에서 제공함으로

써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소득보장 관련 패러다

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을 소득보장(4장)과 복지서비스(5장)

로 구분하여 데이터 주도의 개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포용적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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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 보편성과 보장수준 등 제도적 기준의 확대와 더불어 엄격한 기준으

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 이외에 신청주의 또는 제도 운영상 한계로 인해 

상존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포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사회안전망은 행정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운영체계

로의 개편, 정책실험에 의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기본

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와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포

용성 제고가 혁신 역량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 발간되고 있는 수많은 선행연구나 단행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지 못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일자

리 전망이나 예측되는 변화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

계를 안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종합계획 또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전제로 받

아들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대안을 모색

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제목으로 인해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사회보장 2040 기

본계획’ 등 정부의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정책 영역별로 세부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연구로 생각될 수 있으나, 연구 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 경험과 정책수

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사

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관련된 경제정책 방향(소득주도 성장 및 포용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과 조응할 수 있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필요성과 

방향의 주요 내용은 2장에서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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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영역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중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교육혁신 또는 고용안전망

과 평생교육체계 등에 대해서 이번 연구의 4장과 5장에서 주요 연구 내용

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장에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 영역의 추진 방향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대

응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거시적 차원의 경제정

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사회정책의 구조적인 개편 및 대응 전략 등에 초

점을 맞추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후속 연구 또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 전략과

는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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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

진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 및 완전히 새로운 사

회적 위험,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필요성, 그리고 최근에 정책기획위원

회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현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한다. 

1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과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거시적 차원

에서 고착된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위기로 규정하

고, 미시적 차원에서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한계로 인한 사적영역의 확대

와 가계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살펴본다. 이러한 위기

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

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과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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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의 필요성5)

여기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되는 우리 삶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과 사회안전망 개편을 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

업혁명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나,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기반

으로 한 혁명의 시대를 의미한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에 의한 1차 산업혁명, 1879년 전기 이용과 노동력의 분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차 산업혁명에 이어,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정보기술(IT)과 인터넷 기반 정보화 및 자동생산시스템이 주도한 

것이라면, 최근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우리 미래의 혁신적

인 변화를 의미한다(World Economic Forum, 2015). 

한편 지능정보사회(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란 고도화된 정

5) 최현수, 오미애(2017b).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 필요성 및 방향. 보건복지
포럼 2017년 8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오미애(2017a). 4차 산업혁명 및 지

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3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심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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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반으로 생성·수집·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

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됨

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미래창조과

학부, 2017).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무인운송수단(자율주행차량, 무인항공기), 3차원 인쇄(3D 프린팅), 나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 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경제, 산업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혁신적 변화

자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7)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사회를 정의한 지능정보사회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에서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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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Cloud, Big data, Mobile)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결합해 데이터와 지식이 기존 

생산 요소(노동과 자본)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다양한 제품·서비스 융합

에 따라 이종(異種)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며, 지능화된 기계를 이용한 자

동화가 지적 노동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데이터

가 주도하는 혁신적 변화가 발생한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미래

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

장과 상품을 만들고,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마련하

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경향이 바로 OECD에서 언급한 데이터 주

도의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data-driven policy)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14). 사회정

책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행정데이터와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 등

을 기반으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규모로 빠르게 축적되는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자가 진화를 통한 알고리즘 성능의 지속적인 강화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가능

한 인식, 판단, 추론, 문제 해결, 그 결과로서 언어나 행동, 나아가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 작용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기

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 후반 등장하였으며 시대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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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따라 발전과 후퇴를 반복하여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는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기계학습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알파고 

이후 이러한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최근 핵심기술

로 주목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

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용량의 정형·비

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

는 기술을 의미하며,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의 중요성은 매우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국가 또는 기업 간 기술 격차의 감소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많은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변화는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한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이터 주도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중요한 이

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는 미래 일자리의 변화와 이로 인한 소득 감

소와 관련하여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 관련 논의의 확산이다. 그 밖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략과

제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는 사회적 위험

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

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영역

에서도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활용을 바탕으로 혁신적 

개편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포용과 혁신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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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

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은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만

드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의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그 동안 전통적 사회

적 위험(old social risk)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구

분하였으며, 각 국가마다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황금기와 시대를 함께하고 있는 

20세기의 전통적 사회적 위험은 실업, 노령,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빈곤, 예외적인 지출 부담 발생에 따른 위험을 의미한다. 그

리고 이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남성 가장 모델

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확

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비되며 2000년 전후 강

조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주로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

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불안정, 1인 가구 증가로 대표되는 가족구

조 변화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감소, 양육․돌봄 부담 증가에 

따른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장기 실업과 근로빈곤층, 청년실업, 주거비 

부담 등의 다차원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 등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새로

운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사

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의 소득보

장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함에 있어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

력(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 개편 등

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확대, 인적자본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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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전후 급격하게 진행된 4차 산업혁명의 지능

정보기술 확산은 사회적 가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문성과 함께 융

합·협업·유연성·창의성·다양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성장·효율 

등 경제적 지속 가능성 중심에서 인권·형평·분배 등 사람 중심 가치로, 

생산·공급·근로 중심에서 소비·수요·여가 및 사회참여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자원에 대한 소유 중심에서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공유 경제(우버, 에어비앤비 등)가 중시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더불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

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 더 이상 미래의 상상만이 아닌 현실이 되는 사회

적 변화와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연장에 따라 

근로 가능한 연령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이 중요하

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하여 일자리는 직무의 반복성, 일상

성, 전문성, 자동화 가능성 등에 따라 대체되거나 확대되어 노동시장 영

역별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정형 일자리 증가와 소득 

창출 기회의 양극화,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은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시간․공간적으로 유연한 근로 형태 증가와 

일․가족 양립 환경 변화는 개인의 일과 삶에 위기이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오픈 소스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와 1인 기

업 증가는 노사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등 소득보장체계의 근

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의 전환에 따

른 자본주의 생산․분배․소비체계의 변화는 최근의 플랫폼 기반 카풀제, 돌

봄 서비스 연계, 공유숙박 등 해당 시장 영역별로 기존 종사자와 스타트

업 기업,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위험을 양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이 지배하는 스마트 세상, 인간과 로봇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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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상이 혼재된 가상현실(VR) 사회로의 빠른 전환은 새로운 윤리적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 변화와 인공지능과 빅데이

터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

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양

육․돌봄 부담 증가에 따른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20년이 지

난 현재 우리 사회는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

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적 개편과 더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현재의 문제와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사회수당 확대 또는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사회서비스

의 확대 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4

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3.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 생산과 개

방·공유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정부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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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도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와 ‘오픈 데이터(Open Data)’

를 표방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은 물론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부가가

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역량 강화 전

략(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과 오픈 데이터 로드맵

(Open Data Road map, 2015), 미국의 오픈 데이터 정책(Open Data 

Policy, 2013)과 빅데이터 활용 전략(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2014) 등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유

럽연합(EU)은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을 선언하

고, 데이터를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 자원으로 간주하여

 데이터 접근권과 이전을 강화하며, 법적 책임 명시, 기술표준 제정 

등 데이터의 유통을 보장하고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U는 이 같은 경제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디지

털 경제(Digital Economy), 데이터 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 

등으로 표현했으며 최근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지칭하여 본격

적인 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정용찬, 2017).

이와 같은 데이터 중심 또는 데이터 주도 사회로의 이행은 산업사회

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

해서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 디지털로 양산되는 데이터 활용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

략을 마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

계 구축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

며, 공공정책 영역에서도 이러한 데이터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OECD는 이를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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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주도 정책(Data-driven Policy)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14).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사회안전망 개편을 통해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중

요하다.

데이터 주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 기반 혁신 메

커니즘의 개념적 구조는 그림과 같다. 4가지 다차원적 요인은 다양한 환

경과 맥락에 따라 상이하지만 데이터 주도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 주도 혁신의 영향은 경제적 가치 창출부터 사회적 가치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전환, 확산의 

3단계로 구성된 혁신 메커니즘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활용함으로써 혁신적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을 전환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종류의 가치

를 창출하게 된다. 

〔그림 2-2〕 데이터 주도 혁신 메커니즘의 개념적 구조

 자료: Thorhildur Jetzek, Michel Avital, and Niels Bjorn-Anderse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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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을 통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수립 및 서비

스 제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연계 및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적 역량이다. 기존의 근

거 기반 정책 수립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현상에 대한 단순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은 미래 예측을 통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 또

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최적화(optimization)된 

해법을 도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3〕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의 최적화 발전 단계

자료: 최현수, 오미애(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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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한 사회정책 영역에서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데

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운영 중인 행복e음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으로 새로이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미

래 예측을 통해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최적화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데

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 또는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

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혁신적 포용국가6)

여기서는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하여 발표된 ‘문재인 정

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를 통하여 현 정부의 국가비

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그동안 성장과 분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구조를 최근 국제기구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

용과 혁신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사회정책을 매개로 선순환 구조로 연계

6) 연구책임자가 포용국가 추진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2018년 3월부터 보고서 작성에 참여

한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9. 6.).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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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혁

신적 포용국가’에 대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

께 공존하는 포용국가(2018. 9.)”라고  언급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발언에서는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가비전(2018. 11.)”이라고 천명하였다.7) 이

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데이터 주도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거시적 차원에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영역과 관련하여 제안한 데이터 주도 혁신

적 개편 방안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 영역에서 추진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과제

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원인

가. 거시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 위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원인은 크게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미시적 차원에서의 가계의 지

속 가능성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착화된 위기’와 더불어 4

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

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위기는 성장률의 감소와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재원조달 능력의 하락, 저출

7)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과 관련된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과 보고서 발표 이후 APEC 

정상회의 연설,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에 공개된 내용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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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진

행에 따른 내수 위축과 노인 의료비 등 복지비용 증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양극화와 격차의 심화,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관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크게 관심

을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

회경제적 변화와 일자리 감소 및 대체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고용불안의 확산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일자리 변화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한 소외 

현상과 배제의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위기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비정형 노동 증가 및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개편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독

일 아르바이텐(Arbeiten) 4.0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목표

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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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 중 하나는 미세

먼지 등 환경 이슈와 이에 대한 국민적인 민감도의 증가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는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하며, 의료비

용, 노동생산성, 농업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2060년의 대기 오염으로 인

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18).

이어서, 최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는 친밀

성과 돌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성 평등적 사회질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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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에 대한 요구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 생계 부양자, 여성 돌

봄 제공자’라는 전통적 성 역할 분업과 젠더 위계는 균열하고 있지만, 성 

평등이 정착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와 돌봄의 위기로 나

타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더불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성 평등 인식 차이에 따른 갈등은 심각하며 결혼 

등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20대의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최유진 외, 2016)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1.9%로 매우 높고 남성들

의 경우에도 남성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5.4%로 여성

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35.9%)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를 정도

로 최근 높아지면서 청년층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청년층의 결혼 회피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는 미혼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 

중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구 비율은 31.0%로 남성 42.9%보다 낮

다.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 속에 성별에 따라 고착화된 의무와 책임의 제

도로서 가족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회피하게 하는 주된 이유(남성 중 

41.4%가 경제적 이유, 여성의 36.6%가 결혼으로 인한 구속과 제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친밀감의 위기와 더불어 돌봄의 위기는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이 더 이상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독사, 아동학

대,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등 사회

화된 돌봄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난 문제와 안전하고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돌봄의 위

기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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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시적 차원의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

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관련하여 우리 삶의 일상과 

밀접한 미시적 차원에서 가계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더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가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는 일상생활의 소비 

영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공공성 부족으로 인한 가

구의 사적 부담 증가와 미래에 대한 불안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5〕 우리 사회에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영역에서의 가구의 과도한 사적 부담 증가 

및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는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주거, 문화 등 생활 영역에서의 준거 

집단과의 삶의 질 격차 확대로 인한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삶의 만족

도와 행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 이외에

도 심리사회적 불안 심화,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의 감소, 노후소득보장, 

돌봄 및 의료비 등 미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는 사교육비와 민간 

보험료(의료 영역의 실손 보험과 사적연금 등)의 부담 증가와 주택 보유

와 관련된 가계부채의 확대 등 불합리한 가계지출 구조의 확대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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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 부족과 사적 시장의 과잉 현상은 공공의 사회정책

이 미흡한 상황에서 삶의 불안을 민간보험, 사교육 지출, 전월세 부담 등 

가계의 사적 부담을 통해 대응하는 구조가 역사적으로 고착되었기 때문

이다. 국민들은 노후, 건강,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응을 시

장을 통해 해결하며, 생활체계 전반에 걸친 사회정책 영역에서 상대적으

로 시장의 기능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손 보험 가입으

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크게 증가(전체 가구의 86.9%가 실손 

보험 가입, 월평균 보험료는 28만 7000원 수준)하는 반면, 2017년 가구

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10만 4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연금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원리금 보장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함에 따라 노후의 소득원

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2012~2016년 평균수익률, 국민연금 

5.2%, 퇴직연금 3.1%, 개인연금 3.3%),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은 소

비지출을 경직시키고 있다. 민간 전월세의 과도한 비중은 임차가구,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해치고, 필수적인 주거비 지출 부담을 높이고 

있다.

공공 사회정책의 부족으로 인해 필수적인 지출 영역별로 가계가 부담

하는 비중이 크며, 이로 인해 가계의 합리적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복

지정책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과정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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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노후,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의 비용에 대한 가계의 사적 부담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요컨대 사회정책 공공성 부족은 국가복지 책임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

과 정책 체감, 복지 혜택에 대한 긍정적 경험 부족, 삶의 만족과 행복 저

하로 나타나고, 이것은 중산층 조세 저항으로 인한 사회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 관련 사회적 합의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과 증세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선행연구(최현

수 외, 2015)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경험이 있는 납세가구의 경우 복지 확대

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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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 가능성 위기의 원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선택의 결과

로, 세계화, 기술변화, 탈산업화, 외환위기,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 변

화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규직 중심 노조, 여성 중심 돌봄, 조직 내 유

리천장 등 사회구조에 대응한 정책들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주로 대기업-중소기업 격

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성별 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7〕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불평등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평등의 확대가 소득, 자산, 교육 등의 불평등으

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

리가 고착되어 왔다. 다양한 불평등 현상이 연관되어 중첩적으로 존재하

며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

가오고 있는 기술의 변화는 우리 사회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

와 소득, 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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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순환 구조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한편으로는 이처럼 악화되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정책의 기능이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충분하

지 않은 사회복지 지출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배분되지만 절대적으로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에 의한 시장소득 조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2-9〕 현재 우리 사회정책의 재분배 효과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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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한계 

가. 사회정책의 성과와 현주소: 복지국가 ‘초기 단계’ 진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자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 사

회정책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복지 비전과 관련하여 각 정부가 유지해 온 사

회정책 패러다임과 정책 영역별로 도입했던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사회정책의 발전 과정의 경로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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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의한 성과는 우리

나라가 2010년 이후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율이 10% 수준에 도달함

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조건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이는 유럽 복지국가들이 전후 복지황금기인 

1960~70년대에 도달했던 수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1〕 GDP 대비 사회지출(교육비 제외) 비중 추이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OECD 전체 평균과 유사한 공교육비 지출을 포함해도 사회정책 관련 총 

사회지출 비중은 15.0%로 OECD 평균 25.4%에 비해서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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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GDP 대비 사회정책 관련 공적 사회지출(교육비 포함) 비교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나.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한계: 최소주의 사회정책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정책의 근간은 개발시대에 성장

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정책 제공, 국가 재정의 최소화와 시장 영역에 

대한 의존, 가계의 사적 부담 확대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사

회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패러다임 극복을 시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 중심의 최소주의 사회정책’이라는 

패러다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정부별로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박정희 정부~김영삼 정부(1961~1997)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국가 패러다임으로 인해, 사회정책의 역할은 최소한에 머물



6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렀으며 국가주의적 교육투자와 교육의 시장화가 나타났다. 국가재정의 

최소화를 통한 보수주의 복지정책, 민간보험시장 성장 유도 등 시장 영역

에 대한 의존 심화, 가부장주의와 국가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여성정책, 경

제성장을 위한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노동정책, 환경정책 역시 성장을 위

한 공해 방지 위주의 사후적인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1998~2007)에 이르는 10년간 외환

위기 극복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민주화와 공

공성 강조, 보수주의 복지정책의 진보적 개혁과 새로운 사회안전망 강화

를 위한 정책의 도입 및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 성차별적 법 제도 개선 노력과 성 주류화 전략,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수용,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 일부 진전 등으로 특

징을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13〕 과거 정부별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흐름과 특징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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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2008~2017)에 이르는 지난 10

년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강화로 선택과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보육서비스 확대 등 일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발전

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복지비용 억제 및 효율화 전략, 성 평등 실현보

다는 저출산〮·저성장 해결 수단으로써 여성정책 추진, 노동 교섭력 약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가속화, 4대강 사업 등 환경정책  후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은 ‘최소주의 사회정책’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경제 개발시대 성장에 필요했던 최소한의 사

회정책 제공, 국가재정의 최소화와 시장 영역에의 의존, 수익자 부담원칙 

강조, 그리고 선별적 복지와 근로유인의 저하 방지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수준에 있어 전 세계 상위권에 도달한 우리 사회의 현주

소와 한계는, 사회정책 부문 낙후 또는 지체로 인한 경제수준과 사회수준 

또는 삶의 질 간의 괴리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인당 GDP 규모 등 경제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복지, 젠더, 

교육,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은 OECD 평균

보다 낮은 하위권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불균형 

심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발전 수준과 사회적 삶의 질 사이의 심

각한 괴리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출 주도의 대기업 중심 성

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약화된 19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중산층이 민간 영역을 통해 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현상이 가

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부담은 증가하고 복지

에 대한 체감 정도는 지체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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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식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보육서비스 확대, 성 평등정

책 등에서 일부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주의 시대를 거치며 관료와 사회 

지도층 등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된 경제정책 중심의 ‘최소주의 사회정

책’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특히 노동시장 및 성별 격

차 해소, 경제수준에 부합한 공공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지체되었다. 이

로 인하여 일부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정책 관련 지표가 OECD 중

하위권에 위치하며, 경제규모 등 물질적 조건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상

당히 지체된 상황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서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정책 부문의 국

가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4〕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현주소: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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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비전: 혁신적 포용국가

가.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과제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사회정책의 역사적 사명과 과제는 지체된 복지

국가 완성과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에 있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

나 사회정책의 낙후로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국가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산업국가(경제 영역), 민주국가(정치 

영역), 복지국가(사회 영역) 중에서 사회정책 분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경제적 발전에 비해 낙후된 삶의 질 수준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5〕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시대적 사명과 의미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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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성장으로 인한 산업화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30년 만에 나타

난 2017년 촛불혁명으로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었으나, 일정 기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체되어 왔다.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미래 사회의 4차 산

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계층, 성

별, 세대 간 통합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미래 국가의 3가지 축인 포용사회, 혁신사회, 안심사회를 구축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안전

망 개편 등 구체적 사회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적 개념은 포용과 혁신이며, 이와 관련

된 사회정책의 동향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도 포용과 혁신을 최근 강

조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전략 재검토

와 함께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사회정책을 통한 ‘포용

성’의 제고와 사회 전반의 ‘혁신 능력’ 강화가 사회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 국제기구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포용과 혁신을 위한 성장 및 사회

정책 전략 추진을 위하여 주요 개념 및 특징을 제시하고 정책적 강조점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는  불평등 증가는 장기적

으로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기

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하고 동시에 인적자본의 강화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OECD 역시 ‘포용적 성장’을 강

조하며, 불평등이 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1인당 GDP 이외에 

환경, 고용, 문화 등 사회정책 관련 삶의 질 지표(BLI: Better Life Index)

를 통해 인적자본 강화, 성별 격차 해소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득주도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65

성장과 관련하여 ‘임금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임

금 및  소득분배,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변화된 경

제사회 환경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기준’ 재정립 등을 권고하고 있다. EU

는 ‘사회투자 패러다임’을 중시하며, 생산적 요소로서 사회정책(교육, 직

업훈련, 아동보육)과 성 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투자를 통

한 사회 혁신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유엔(UN)은 SDGs(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경제 영역 우선에서 전환하여 

환경, 사회, 경제의 선순환적 발전을 강조한다. 경제적인 목표 이외에 빈

곤, 성 평등, 환경, 교육 등 17개 영역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

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6〕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제기구의 정책 동향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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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에서는 현 정

부의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

장과 분배 전략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구조를 최근 국제기구 등에서 강

조하고 있는 포용과 혁신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사회정책을 매개로 선순

환 구조로 포용과 혁신을 연계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 전략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해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2018. 9.)”라고 언급하였으며, APEC 정상회의의 발언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현 정

부의 국가비전(2018. 11.)”이라고 천명하였다.8) 

이와 같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전략

은 사회정책의 강화를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포용(Inclusiveness)의 개념은 재분배 강화, 격차 해소 및 계층 

이동 확대, 다양성과 선택에 대한 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혁신(Innovation)

은 기존의 기술 중심의 혁신이 아닌,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개인 및 〮기

업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전반의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안정성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8)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과 관련된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과 보고서 발표 이후 APEC 

정상회의 연설,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에 공개된 내용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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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화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요컨대 포용은 

혁신 역량을 높이고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이러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사람 중심의 자

유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은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에 제시되어 있으며, 2019년에 발표

될 예정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그림 2-17〕 문재인 정부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으로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관계이다.

공적이전소득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적 사회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인적자본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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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을 통한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혁신 역량 강화와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 조성은 현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혁신 성장’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공정 경제가 

지향하는 ‘비사회정책 수단’은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

는 중요한 수단으로, 공정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 및 포용 성장, 혁신 성장

과 상호보완인 관계인 것처럼,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8〕 문재인 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다.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의 관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정책을 성장의 방해물로 인식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정책의 순기능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혁신적 포용

국가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사회발전에 있어 사회정책의 역할에 대한 재

인식을 토대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정책은 소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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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기회 평등의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가

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 사회정책은 내수 촉진을 통해서 

수출 주도의 개방경제를 안정화시킨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날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등 포용적 사회정

책 전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을 향상시켜 

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개인에게 삶의 안정

성을 통한 혁신적 도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스타트업 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사회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특히 포용적 사회정책이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포용적 사

회정책은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투자 정책의 핵심

인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해서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때 

기술 중심의 노동 배제적 혁신이 아닌, 사람 중심의 혁신이 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조직 내 의사결정이 독점되지 않고 공유되어야 하며, 일터 혁

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포용적인 사회정책과 의사결정권 참여 및 공유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기술 혁신은 인간의 역량과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참여는 포용적 사회정

책과 함께 사람 중심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게 만들며, 이는 다시 사람 중

심의 성장(혁신성장, 포용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다. 요컨대 사람 중심 혁신은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달성되는 

혁신 친화적 사회를 기반으로 개인, 조직, 사회 3가지 차원에서 모두 작동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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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 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한편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한 우리 삶의 안정성과 자유로운 선택 기회

의 제공은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의 안정을 통한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적 부담을 통한 사회

적 위험의 개인적 대응처럼 각자도생 형태의 지나친 경쟁으로부터 벗어

나 공공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과 여유가 개인의 창조성과 도

전정신을 자극하여 혁신의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현재의 일상생활과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이 

낮고,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며, 협력과 신뢰 기반의 집단 지성의 활용도 부족하

였다. 그러나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적 자본 강화로 이어지면 협력의 과

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혁신 역량은 커지고, 사람 중심 혁신이 일터

를 역량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혁신의 기반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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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혁신하고 평생학습과 문화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토

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

은, 우리 사회 전반의 진정한 포용성을 제고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과 혁신의 상호관계 및 수준을 기초로 복지국가 유형

을 구분한다면, 한국 사회는 노동시장 격차 심화와 낙후된 사회정책으로 

인해 포용과 혁신 역량이 모두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포용성은 

낮고 혁신 능력은 좋은 사회(〔그림 2-20〕의 2사분면, 미국, 영국 등) 또는 

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포용성은 높고 혁신 능력은 낮은 사회(4사분면, 

남유럽 등)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

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용적 사회안전망과 사람 중심의 혁신 

역량 강화와 일터 민주화 등 조직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 모습은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포

용성을 가지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사회 혁신 능력을 갖춘 “혁신적 포용

국가”이다.

요컨대 혁신적 포용국가에서는 ‘경제정책 우선주의 & 최소주의 사회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정기조 및 경제 &사회정책, 

성장 & 분배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포용과 혁신

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혁신

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하에서 포용과 혁신의 상호작용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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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사회안전망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포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혁

신 역량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

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포용성과 혁신을 동시에 지닌 ‘혁

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0〕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의 추진 방향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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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

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

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1절)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

망 개편 방향과 증세에 대한 인식(2절)으로 구분하여 조사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먼저, 1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

업혁명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

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별 중요성 및 우

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사회정책 영역 중 

정책 혁신 우선순위,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라 5가지 사회

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국민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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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이며, 표본규

모는 2000명이다. 표집 틀은 2018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이며, 이를 기초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포인트였다. 조사는 2018년 10월 면접원에 의한 대면 면접조사

(PI: Personal Interview)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조사 완료 응답자 2000

명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종, 가구소득)에 따른 구성 

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안전망 인식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 틀 · 2018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표집 방법
· 2018년 9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 크기 · 2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포인트

조사 방법 ·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PI: Personal Interview)

조사 일시 · 2018년 10월 18일~10월 29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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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별 분포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000) 100.0

남자 (992) 49.6

여자 (1008) 50.4

20~29세 (321) 16.0

30~39세 (347) 17.3

40~49세 (405) 20.3

50~59세 (403) 20.1

60세 이상 (524) 26.2

서울 (389) 19.4

인천/경기 (605) 30.2

대전/충청/세종 (212) 10.6

광주/전라 (199) 9.9

대구/경북 (199) 9.9

부산/울산/경남 (309) 15.4

강원/제주 (87) 4.3

고졸 이하 (616) 30.8

대학 이상 (1370) 68.5

모름/무응답 (14) 0.7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000) 100.0

농/임/어업 (52) 2.6

판매/영업/서비스직 (341) 17.0

생산/기능/노무직 (150) 7.5

사무/관리/전문직 (830) 41.5

전업주부 (329) 16.4

군인/학생 (134) 6.7

무직/퇴직/기타 (164) 8.2

99만 원 이하 (77) 3.9

100만~199만 원 (159) 8.0

200만~299만 원 (223) 11.2

300만~399만 원 (296) 14.8

400만~499만 원 (268) 13.4

500만 원 이상 (845) 42.2

모름/무응답 (132) 6.6

나. 조사 내용 

조사 내용9)은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관심 정

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인식, 4차 산

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

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개

편 방향과 증세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9) 본 연구에서 2018년 10월 수행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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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4차 산업혁명과 사회안전망 관련 국민 인식조사 주요 내용 구성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대응 수준

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영역10) 중에 정책 혁

신 우선순위, 그리고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라 5가지 사회

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보편적 복지 확대 ③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0)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관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9.)하여 “①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 ②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③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제도 강화 ④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정책 다양성 확대 ⑥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 등 6가지로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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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

이 11.7%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중 약 50%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나 관련

된 내용을 단순히 들어 본 적이 있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 특히 우리 삶의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부

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3-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평균 2.32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4

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1년 동안 구글 트렌드 검색 기준으로 4차 산업혁

명에 대한 관심 정도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2017년에 85.0%와 44.5%에서 2018년에는 96.0%와 

57.8%로 높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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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구현을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 3-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자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8)

한편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정도 조사 결과

를 비교해보면, 남성(2.44)이 여성(2.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50대

(2.37, 2.40. 2.40, 2.39)는 비슷한 반면 60대의 경우 4점 만점에 2.12

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대학 이상(2.46)이 고졸 이하(2.02)보다 높았

으며 성별이나 연령에 비해 학력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

났다. 사무직/전문직(2.49)이 생산직 종사자(2.25)나 서비스업 종사자

(2.20)에 비해 높고, 학생(2.50)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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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정도

구분
사례 수

(명)

평균

(1~4점)

④

잘 알고 

있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②

들어 본 

적은 있다

①

전혀 

모른다 

합계

전체 (2,000) 2.32 6.0 31.7 50.6 11.7 100.0

남자 (992) 2.44 9.5 34.4 46.8 9.3 100.0

여자 (1,008) 2.20 2.5 29.0 54.3 14.2 100.0

20~29세 (321) 2.37 6.2 35.3 47.8 10.7 100.0

30~39세 (347) 2.40 7.9 33.3 49.6 9.2 100.0

40~49세 (405) 2.40 6.5 35.1 50.8 7.6 100.0

50~59세 (403) 2.39 7.1 34.9 47.6 10.4 100.0

60세 이상 (524) 2.12 3.4 23.3 55.1 18.2 100.0

고졸 이하 (616) 2.02 2.7 18.5 57.0 21.7 100.0

대학 이상 (1,370) 2.46 7.5 37.7 47.8 7.0 100.0

농임어업 (52) 2.06 1.9 22.5 55.4 20.1 100.0

판매/영업/서비스 (341) 2.20 3.6 26.5 55.9 14.0 100.0

생산/기능/노무직 (150) 2.25 3.6 30.4 53.3 12.8 100.0

사무/관리/전문직 (830) 2.49 9.3 37.6 45.7 7.4 100.0

전업주부 (329) 2.10 1.0 24.5 57.6 16.9 100.0

군인/학생 (134) 2.50 10.7 38.1 42.1 9.1 100.0

무직/퇴직/기타 (164) 2.17 4.0 25.8 53.0 17.2 100.0

99만 원 이하 (77) 2.09 4.1 26.6 43.1 26.2 100.0

100만~199만 원 (159) 2.06 2.6 21.5 55.0 20.9 100.0

200만~299만 원 (223) 2.24 3.9 29.7 52.9 13.5 100.0

300만~399만 원 (296) 2.24 4.0 29.4 52.9 13.8 100.0

400만~499만 원 (268) 2.33 4.9 30.3 57.2 7.6 100.0

500만 원 이상 (845) 2.45 8.8 35.7 47.3 8.2 100.0

모름/무응답 (132) 2.24 3.4 32.8 48.2 15.6 100.0

(단위: %)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과 기술로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에 대한 인지 정도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았던 주요 이슈로서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및 감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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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9%에 불과할 정도였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일생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와 활용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81점으로 빅데이터(2.55), 사물

인터넷(2.35)에 비해 인지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

로 소개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인지도(2.06)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개념과 이슈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평균

(1~4점)

④

잘 알고 

있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②

들어 본 

적은 있다

①

전혀 

모른다 

합계

인공지능(AI) 2.81 21.8 41.4 32.9 3.9 100.0

빅데이터 2.55 17.8 33.5 34.7 14.1 100.0

사물인터넷(IoT) 2.35 15.7 27.6 32.3 24.4 100.0

블록체인 2.06 10.5 21.2 31.9 36.4 100.0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감소
2.47 14.0 31.5 41.7 12.8 100.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1.71 5.5 12.8 28.6 53.1 100.0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및 감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

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대체

나 감소에 대한 인식정도는 평균 2.47점으로 빅데이터와 유사한 수준이

며 약 13%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들어 보거나 알고 있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기본소

득(1.71)은 약 53%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기회가 제공된 반면,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와 위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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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관심 정

도를 살펴보면, 평균은 2.93점으로 인지 정도(2.32)에 비해 높은 편이며, 

대략 4분의 1 정도는 매우 관심을 가진 반면 4분의 1 정도는 관심을 가지

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4〕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남성(2.99)이 여성(2.88)에 비해 다

소 높았으며, 연령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인지도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관심 정도는 20~30대(2.85, 2.89)에 

비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중장년층 40~50대(3.05, 

3.0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학력,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앞서 

인지 정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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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전

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

면, 평균은 3.09점으로 관심도(2.93)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대략 80%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머지 약 20%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의 1 정도가 매우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한 변화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거나 체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

펴보면, 남성(3.11)과 여성(3.08)은 거의 유사했으며 연령에 따라 인지도

-관심도-체감도 간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인지도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20~50대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반면, 관심도에 있어서는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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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2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체감은 20대(3.26), 30대(3.18), 40대(3.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3.09), 60대(2.82)의 순서로 낮아졌다. 한편, 대학 이상

(3.23)이 고졸 이하(2.79)에 비해 높았으며, 사무직/전문직 종사자(3.26)가 

생산직 종사자(2.97) 또는 서비스업 종사자(3.0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고소득층(3.2 내외)이 저소득층(2.8 내외)

보다 높았으며, 역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사회

적 위험을 6가지(①긍정적 영향 ②부정적 영향 ③일자리 또는 근로시간 

감소 ④소득 감소와 불평등 심화 ⑤소외와 윤리적 갈등 ⑥삶의 질 향상)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나 자신에 대한 영향과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

데, 먼저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자신 ☞ 긍정 5.95 vs. 부정 

4.25 / 사회 ☞ 긍정 6.57 vs. 부정 4.49),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부정적 영향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긍정적 영향에서는 자신

보다는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우

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가능성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중 일자리 대체 또는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인한 불평등 심화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일자리 대체나 감소가 

자신(4.75)과 우리 사회(6.49)에 나타날 가능성이 소득 감소 또는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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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가 자신(4.50)과 우리 사회(6.06)에 나타날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와 소득의 변화에 있어서도 자신보

다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가능성과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외와 윤리적 갈등의 발생, 삶의 질 향상 가능

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소외와 윤리적 갈등은 자신(4.54)에게 미칠 

영향이 우리 사회(6.22)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6가지 예상되는 변화 중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은 자신(6.39)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

(6.82)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

해서 국민들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과 함께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

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에 정책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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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자

신
 
사

회

전
체

5
.9
5

6
.5
7

4
.2
5

4
.4
9

4
.7
5

6
.4
9

4
.5
0

6
.0
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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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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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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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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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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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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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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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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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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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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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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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4

6
4
.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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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7

2
4
.6

2
6
.3

2
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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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1

6
6
.6

4

2
0
~
2
9
세

6
.2

6
6
.7

3
4
.2

3
4
.4

9
5
.0

4
6
.4

3
4
.2

8
5
.5

0
4
.1

2
5
.9

7
6
.9

0
7
.1

6

3
0
~
3
9
세

6
.2

3
6
.5

1
4
.0

4
4
.4

0
4
.4

6
6
.3

9
4
.1

4
5
.7

7
4
.0

9
6
.1

5
6
.7

4
6
.9

7

4
0
~
4
9
세

6
.0

5
6
.5

1
4
.4

1
4
.5

2
5
.0

0
6
.3

6
4
.6

6
6
.0

7
4
.6

5
6
.1

9
6
.5

7
6
.7

7

5
0
~
5
9
세

6
.0

5
6
.4

4
4
.4

4
4
.6

2
4
.9

8
6
.6

9
4
.9

3
6
.6

3
4
.9

4
6
.6

0
6
.1

2
6
.6

0

6
0
세

 
이

상
5
.4

1
6
.6

5
4
.1

5
4
.4

2
4
.4

0
6
.5

4
4
.4

2
6
.1

5
4
.7

1
6
.1

6
5
.9

3
6
.7

2

고
졸

 
이

하
5
.2

7
6
.4

3
4
.2

9
4
.5

5
4
.5

3
6
.4

9
4
.5

3
6
.2

8
4
.6

8
6
.0

9
5
.8

9
6
.5

1

대
학

 
재

학
 
이

상
6
.2

6
6
.6

3
4
.2

4
4
.4

6
4
.8

7
6
.4

8
4
.4

9
5
.9

5
4
.4

8
6
.2

8
6
.6

3
6
.9

6

모
름

/무
응

답
5
.5

4
6
.6

9
3
.4

8
4
.1

6
3
.2

8
6
.9

4
4
.0

1
7
.1

0
4
.2

0
6
.3

1
5
.1

3
6
.6

1

(1
) 
4
차

 산
업

혁
명

은
 전

반
적

으
로

 나
 자

신
에

게
(우

리
 사

회
에

) 
긍

정
적

인
 영

향
을

 미
칠

 것
이

다
.

(2
) 
4
차

 산
업

혁
명

은
 전

반
적

으
로

 나
 자

신
에

게
(우

리
 사

회
에

) 
부

정
적

인
 영

향
을

 미
칠

 것
이

다
.

(3
) 
4
차

 산
업

혁
명

으
로

 인
해

 나
의

 일
자

리
를

 잃
게

 되
거

나
 근

로
시

간
이

 줄
어

들
 것

이
다

 (
우

리
 사

회
 전

반
에

서
 일

자
리

가
 대

체
 또

는
 감

소
될

 것
이

다
.)

(4
) 
4
차

 산
업

혁
명

으
로

 인
해

 나
의

 소
득

이
 감

소
하

고
 소

득
이

나
 부

의
 불

평
등

으
로

 박
탈

감
이

 심
해

질
 것

이
다

.

(우
리

 사
회

 전
반

에
서

 소
득

이
 감

소
하

고
 소

득
이

나
 부

의
 불

평
등

이
 심

각
해

질
 것

이
다

.)

(5
) 
4
차

 산
업

혁
명

으
로

 인
해

 나
의

 삶
이

 외
로

워
지

고
 윤

리
적

인
 갈

등
이

나
 고

민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4
차

 산
업

혁
명

으
로

 인
해

 소
외

 및
 고

립
 또

는
 새

로
운

 윤
리

적
·사

회
적

 문
제

가
 발

생
할

 것
이

다
.)

(6
) 
4
차

 산
업

혁
명

에
 따

른
 기

술
 발

전
으

로
 다

양
한

 서
비

스
가

 증
가

하
여

 내
 삶

의
 질

이
 높

아
질

 것
이

다
.

(4
차

 산
업

혁
명

에
 따

른
 기

술
 발

전
으

로
 다

양
한

 서
비

스
가

 증
가

하
여

 삶
의

 질
이

 높
아

질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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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5
〉 

4
차

 산
업

혁
명

이
 자

신
의

 삶
과

 우
리

 사
회

에
 미

칠
 것

으
로

 예
상

하
는

 영
향

 정
도

에
 대

한
 인

식
(1

~
1
0
점

)(
계

속
)

구
분

(1
) 

긍
정

적
 
영

향
(2

) 
부

정
적

 
영

향
(3

) 
일

자
리

 
또

는
 

근
로

시
간

 
감

소

(4
) 

소
득

 
감

소
 
및

 

불
평

등
 
심

화

(5
) 

소
외

와
 

윤
리

적
 
갈

등
(6

) 
삶

의
 질

 향
상

 
자

신
 
사

회
 
자

신
 
사

회
 
자

신
 
사

회
 
자

신
 
사

회
 
자

신
 
사

회
 
자

신
 
사

회

전
체

5
.9
5

6
.5
7

4
.2
5

4
.4
9

4
.7
5

6
.4
9

4
.5
0

6
.0
6

4
.5
4

6
.2
2

6
.3
9

6
.8
2

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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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5
.3

8
6
.6

5
4
.4

7
4
.3

9
4
.7

2
6
.3

3
4
.2

2
5
.9

9
4
.9

1
6
.0

2
6
.0

8
6
.4

7

판
매

/영
업

/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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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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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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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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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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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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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3
6
.3

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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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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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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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산

/기
능

/노
무

직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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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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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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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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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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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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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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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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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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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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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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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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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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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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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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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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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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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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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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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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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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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5
.8

3
6
.7

3
4
.4

1
4
.6

2
4
.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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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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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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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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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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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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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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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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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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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6

5
0
0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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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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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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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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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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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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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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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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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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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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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3
6
.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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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인식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평가

먼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정

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국

가 비전과 전략에 제시된 사회정책 영역 가운데 6가지 정책 영역11) 을 설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책적 대응 또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우선순위

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단위: %)

구분

초중고 및 

대학교육 

혁신

고용서비스/

평생교육 

강화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강화

삶의 질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문화여가 

정책 다양성 

제고

환경·안전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1순위 39.8 23.2 14.5 10.4 3.9 8.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영역으로, 전체의 약 40%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

성을 위한 초·중·고·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우

11)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대통

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9.)에 제시된 3대 비전, 9대 전략 중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된 “①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

육과정 혁신 ②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③ 

소득 감소 및 불평등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④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

대에 따른 문화여가정책의 다양성 확대 ⑥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

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 등 6가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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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가 높은 정책 영역은 일자리 대체나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확충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이었다. 이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 방향 중에서 고용안전망 강화와 혁신 역량의 제고와 관련

되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혁신 역량 다음으로 정책적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정책은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

장 강화와 가계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

회복지서비스 확대로 각각 14.5%와 10.4%로 나타났다. 이어서, 기술발

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 

정책 강화(8.2%),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 정책

의 다양성과 확대(3.9%)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가지 정책 영역별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은 중요도가 평균 7.80으로 가장 높은 반면 대응 수준은 4.10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요도와 대응 수준의 격차는 3.7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

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영역으로 교육과정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책적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와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의 중요도가 7.27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정책적 대응 

정도는 4.19로 역시 낮게 나타나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평생학습 지원체계와 관련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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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보장 강화

와 사회서비스 확대의 중요도는 각각 6.68과 6.75로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사회서비스(4.57)의 경우 기

본소득 등 소득보장 강화(4.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4차 산업혁

명 대응을 위한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서 대응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개편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여가정책과 환

경·안전 영역에서도 중요도와 대응 수준은 각각 6.35-4.64와 7.19-4.35

로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우리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2) 조사 결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영역으로 교육과정 

혁신, 고용서비스와 평생교육체계 혁신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정책 영역은 이번 연구

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당 분야와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

안하고자 하는 정책 대안과 관련된 핵심적 부분인 4장과 5장에서는 소득보장과 복지서

비스를 중심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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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관련 인식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자리의 대체

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

소득의 도입,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복지제도 조정 및 증세에 대

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집단 또는 국민 모두에

게 동일한 수준의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

이 48.7%, 반대가 51.3%로 찬성이 다소 낮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과거에 급진적 대안으로서 일부에서 주장했던 기본소득이 최근 대중적인 

인식 확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비정형 근로 증가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및 정책실험 등이 시행된다면 대중적 관심과 더불어 기본

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비중은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대규모의 복지예산이 필요한 것을 고려

하여 기존 복지제도 조정 및 축소를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과 현

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 도입과 연계하여 증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복지제도 축소에 반

대하는 입장이 61.7%로 찬성(38.3%)보다 크게 높은 반면, 기존의 복지

제도는 유지 또는 다소 조정하면서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찬성

과 반대는 각각 48.2%와 51.8%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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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 조정 및 증세 

관련 인식(1~4점)

구분

(1)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2)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 축소 
조정에 대한 인식

(3) 기존 복지제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

전체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48.7% 51.3% 38.3% 61.7% 48.2% 51.8%

2.40 2.26 2.39

남자 2.43 2.26 2.47

여자 2.37 2.27 2.30

20~29세 2.49 2.20 2.36

30~39세 2.46 2.05 2.36

40~49세 2.43 2.12 2.50

50~59세 2.32 2.29 2.41

60세 이상 2.34 2.53 2.31

고졸 이하 2.44 2.40 2.37

대학 이상 2.38 2.20 2.40

모름/무응답 2.56 2.27 1.75

농/임/어업 2.59 2.56 2.47

판매/영업/서비스직 2.47 2.29 2.30

생산/기능/노무직 2.55 2.34 2.49

사무/관리/전문직 2.36 2.18 2.47

전업주부 2.31 2.37 2.21

군인/학생 2.51 2.23 2.36

무직/퇴직/기타 2.38 2.31 2.39

99만 원 이하 2.64 2.45 2.50

100만-199만 원 2.54 2.37 2.44

200만-299만 원 2.61 2.46 2.42

300만-399만 원 2.35 2.19 2.41

400만-499만 원 2.38 2.22 2.31

500만 원 이상 2.34 2.22 2.41

모름/무응답 2.27 2.19 2.14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용

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과 연계하여 도출한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보편적 복지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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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생활을 보장

하는 소득보장체계 개편에 대해 6.19점으로 응답자의 58.2%가 찬성하였

다.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보다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 확

대 방향에 대해서도 5.95점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4.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본생활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세

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은 5.38점으로 찬성한다는 의견(46.2%)보다 반대

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리 삶의 안정을 가져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에 전체 응

답자의 5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의 포용과 혁신

의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으로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제고가 혁신 역량을 제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전체의 6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세대 정보시스템기반으로 혁신적 복지서비스 제

공 및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것

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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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1~10점)

(단위: %)

구 분 평균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다소 찬성 매우 찬성 합계

(1) 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6.19 17.6 24.3 23.3 34.9 100.0

(2) 중산층 포함한 
보편적 복지 확대

5.95 20.7 25.3 22.7 31.3 100.0

(3)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5.38 25.8 28.0 23.8 22.4 100.0

(4) 사회안전망 
강화는 혁신에 기여

6.12 11.2 31.4 30.8 26.6 100.0

(5)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6.70 6.7 24.4 33.0 36.0 100.0

구분

(1)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

(2)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확대

(3)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4)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는

혁신에 기여

(5)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전체 6.19 5.95 5.38 6.12 6.70

남자 6.34 6.04 5.57 6.32 6.81

여자 6.04 5.86 5.19 5.93 6.59

20~29세 6.53 5.77 5.22 5.94 6.52

30~39세 6.36 6.33 5.43 6.09 6.88

40~49세 6.33 6.10 5.74 6.38 6.84

50~59세 6.17 5.97 5.58 6.23 6.84

60세 이상 5.79 5.68 5.01 5.99 6.49

고졸 이하 6.07 5.69 5.07 5.90 6.42

대학 이상 6.24 6.07 5.54 6.24 6.84

모름/무응답 6.91 5.66 3.11 4.55 5.98

농/임/어업 6.59 5.89 5.45 5.71 6.36

판매/영업/서비스직 6.26 6.15 5.38 6.19 6.78

생산/기능/노무직 6.41 5.87 5.33 6.05 6.40

사무/관리/전문직 6.29 6.10 5.62 6.24 6.86

전업주부 5.65 5.68 4.84 5.74 6.44

군인/학생 6.57 5.76 5.06 6.02 6.61

무직/퇴직/기타 5.99 5.61 5.52 6.44 6.75

99만 원 이하 6.41 5.64 5.10 5.87 6.02

100만-199만 원 6.20 5.90 4.99 5.92 6.33

200만-299만 원 6.46 6.35 5.46 6.21 6.83

300만-399만 원 6.03 5.82 5.27 6.16 6.82

400만-499만 원 6.16 5.90 5.41 6.22 6.94

500만 원 이상 6.22 6.00 5.61 6.22 6.78

모름/무응답 5.82 5.60 4.62 5.49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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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기본소득 도입

과 증세 및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 필요성 및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응

답자들의 복지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3-6〕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현재 수혜 여부

                             (단위: %)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

지급여와 서비스를 수급한 경험과 현재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받은 

경험이 있고 현재도 받고 있는 경우는 31.7%, 받았던 경험이 있지만 현

재는 받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21.1%로 복지 수혜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의 52.8%로 절반을 다소 상회하였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47.2%는 

복지 수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세 납부와 환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납세 여부

를 살펴보면, 원천징수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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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실질적인 납세자는 전체 응답자

의 55.2%로 절반을 다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천징수로 소득세

를 납부하지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전부 환급받는 경우가 

13.6%,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31.2%로 나타나, 실질적으

로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44.8%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7〕 소득세 납부 및 환급에 따른 실질적 납세 여부

                             (단위: %)

이러한 분포를 바탕으로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라 9개

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집단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복지급여

와 서비스 수혜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이 27.6%로, 다양한 복지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현재 수급(14.5%)하

거나 현재 수급하지 않지만 수혜 경험이 있는 응답자(13.1%)를 합하면 

27.6%로 유사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 등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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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복지 수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수

급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5.2%인 반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복지 수혜 경험도 전혀 없는 응답자도 1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 유형 구분

(단위: %)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합 계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14.5 13.1 27.6 55.2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4.2 2.9 6.5 13.6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13.0 5.1 13.1 31.2

합 계 31.7 21.1 47.2 100.0

이처럼 납세 여부와 복지 수혜 경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이유는 이러

한 집단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증세 필

요성, 다양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지 지위론(Welfare Status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복지 관련 지

위를 ‘복지 수혜자로서의 지위’, ‘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개인의 납세 및 복지 수혜 여부에 따

라 집단을 구분하고, 국가 차원에서 복지 수준에 따른 복지 지위별 구성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납세 및 복지 수혜 경험에 따른 복지 및 증세 

인식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집단별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선호, 계

층별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 복지국가 지지 성향 및 복지 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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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세 필요성과 적극적 동의 관련 인식 등 다양한 복지 및 증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복지 수혜 경험 및 복지 지위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

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납세 및 복지수급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복지 확대 및 증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납세자와 복지 

수급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동시에 가진 집단의 경우,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증세 필요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수 외,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납세 여부 및 복지급여 수

혜 경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

에 대한 생각, 그리고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

활보장 ②보편적 복지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용적 사

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자 중심에서 찾아주는 복지서

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소득수준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은 2.40이지만 복지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 특히 현재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고, 특히 납세 여부와 연계하면 실질적으로 납세하고 추가적인 부담 능

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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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 조정과 증세에 대한 인식(1~4점)

(1)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2.52 2.47 2.29 2.39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2.46 2.45 2.35 2.40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2.45 2.45 2.37 2.42

전체 2.48 2.47 2.32 2.40

(2) 기본소득 위해 
기존 복지제도 축소 

조정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2.16 2.22 2.34 2.27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2.01 2.29 2.14 2.13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2.32 2.34 2.30 2.32

전체 2.20 2.26 2,30 2.26

(3) 기존 복지제도 
유지 &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2.48 2.43 2.30 2.38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2.50 2.66 2.40 2.49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2.45 2.44 2.24 2.36

전체 2.47 2.46 2,30 2.39

다음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조정 및 축소를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납세를 하

지 않으면서 동시에 복지 수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복지급여를 받거나 수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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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이에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납세하거나 납세 후 환급을 받으면서 복

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은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

면서 기본소득 도입과 연계하여 증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비

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납세를 하면서

도 복지 수혜 경험이 없거나 전혀 납세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증세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

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수혜 경험과 납세 여부에 따른 집

단별로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의 조정 및 증세에 대한 인식에 분

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살

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제고와 관련해

서는 복지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서 이

와 같은 방향에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납세 여부

와 연계할 경우 실질적으로 납세하고 있으면서 복지 수혜 경험이 있는 집

단, 특히 복지 수혜 경험은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못한 집단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향,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보다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해 이러한 경향이 분명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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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6.32 6.54 6.11 6.27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6.19 6.45 6.46 6.37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6.12 6.08 5.79 5.98

전 체 6.22 6.42 6.07 6.19

〈표 3-13〉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보편적 복

지 확대)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5.95 6.06 6.08 6.05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5.80 6.68 5.98 6.07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5.84 5.45 5.75 5.74

전 체 5.89 6.00 5.98 5.95

〈표 3-14〉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사회안전

망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5.50 5.63 5.27 5.42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5.71 5.95 5.45 5.63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5.45 5.43 4.87 5.20

전 체 5.51 5.63 5.19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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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와 관련

해서는 복지 수혜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집단이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납세 

여부와 연계해서 살펴보면, 향후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증세

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납세하면서 복지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의 동의수

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는 

집단에서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앞서 기존 복지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리 삶의 안정을 가져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 

납세 여부와 복지 수혜 경험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보면, 납세하면서 복지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 특히 복지제도의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가 새로운 도전과 혁신 역

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였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으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수

요자 중심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모든 집단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하면서 동시에 복지 수혜 경험이 

있거나 현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세대 정

보시스템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주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면, 사회보장정책 영역에서도 4차 산

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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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 사각지대 문제 등 소외나 배제 없이 다양하고 편리한 복지서

비스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

이다.

〈표 3-15〉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포용적 사

회안전망을 통한 혁신 가능성)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6.19 6.48 5.97 6.15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6.17 6.68 6.11 6.25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6.14 5.97 5.92 6.02

전체 6.17 6.39 5.98 6.12

〈표 3-16〉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6.81 6.87 6.68 6.76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7.29 6.99 6.62 6.91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6.61 6.70 6.35 6.51

전체 6.79 6.85 6.58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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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

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제2절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본

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4제 장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리 대체 및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1절에서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체계 중 핵심 정책인 사회보험제도가 지닌 사각지대 문제,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개편 대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Real-time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편 방

안을 제안한다. 

2절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의 기본소

득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현행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넘어 4차 산

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소득의 감소로 인해 심화될 소득과 부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함께 정책실험을 통한 데

이터 기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강화

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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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보

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여기서는 최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 증가 현상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의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으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과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전략 중 복지국가의 핵심 정책인 사회보험제

도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와 더불어,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한 새로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때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편 대안으로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1. 플랫폼 노동의 증가 현상과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13)

가.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변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사

회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도 확대되었

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노동부 산하 근로기준분과 데이비드 와

13) 플랫폼 노동과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은 공동 연구자인 백승호(2018). 플랫폼 노동과 복지국
가 개혁전략.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현안과 정책, 245.를 중심으로, 백승호, 남재
욱, 이승윤(2018). 한국 플랫폼경제의 노동시장 구조와 일에 대한 질적 연구. 2018년 한국사회정책연합학

술대회.; 서정희, 백승호(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보장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호.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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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불안정 노동 증가의 원인을 기업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대기업이 노

동자를 직접 고용하던 시대는 끝났고, 대기업들은 핵심 역량을 제외한 부

수적 기능들을 외주, 하청, 프랜차이징의 방식으로 이전시키고 있다는 것

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 반면에 노동자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질 좋은 일

자리는 사라지고 특수형태고용, 파견, 용역, 프랜차이징 가맹 고용 등 다

양한 형태의 고용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고용조건, 임금, 사회적 보호 등

에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서비스 경제사회에서 불안정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

기도 전에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플랫폼(platform)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고 생산이 조

직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하며, 플랫폼 노동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

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형태를 의미한다. 플랫폼 노동은 오프라

인 작업장에서 조직되었던 생산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주요하

게 관찰되는 노동 방식의 변화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형태로 배달대행,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이 확산되고 있으

며, 이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소득활동을 하는 독립노동자로 간주

된다. 특히 최근 플랫폼 기반 카풀,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하

여 기존의 동일 산업 종사자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과 같이 모호한 

고용관계에 있는 종사자의 비율이 약 9%에서 30% 수준으로 다양하게 추

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향후에 우리 사회에서 플

랫폼 노동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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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나.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배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비정형 근로자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 등에서 불안정성을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

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할 권리와 일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 의한 사회

보장의 권리에서 배제되는 부분도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주문형 앱노동, 크라우드 노동 

등 하나의 범주로 묶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

국 사회에서는 주문형 앱노동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문형 앱노동

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요공급의 중개 역할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플

랫폼 노동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배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일할 권리란, 개인들이 일할 기회를 

가질 권리, 생산적 노동에 종사할 권리, 이러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국제법과 우리나라의 판례들에 근거해서 보면, 그

동안 일할 권리의 보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고용으로 제한되

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법, 2019)에서도 근로자를 “직업

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근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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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 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금고용계약관계가 성

립된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일할 권리와 일할 환경에 대

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

운데, 이들이 임금고용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

동자는 플랫폼 기업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과 고객관계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주문한 고객과는 업무 계약관계를 맺는다. 이 경우 전형

적인 삼각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한편으로는 기업, 최종사용자, 클라이언

트, 작업요구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

랫폼 노동자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이들을 중개함으로써 경제과정

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에 고객은 일감을 의뢰하고, 노동자는 그 

일을 받아 가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개발

하거나, 노동자와 고객의 계약관계를 중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누가 이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고객이 특정인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러한 고용관계를 모호한 고

용관계, 가짜 자영업관계라고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관계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 고용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보장되는 노동권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조항

에 근거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용

자의 보호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 3

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근로시간, 단체행동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긍정적 측면이 다양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음식 배달업의 경우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인력 관리, 고객 관리, 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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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매출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업의 경우 

노무 제공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 공급

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일제 노동이 어려운 이들의 노동 참

여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서 일할 수 있는 활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은 불안정성이라는 부

정적 측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

권에서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권에서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법에서 자격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

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

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사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만을 대

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

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이처럼 경

제활동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주체로 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사

회보험은 도입 이래 대규모 기업의 정규 근로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조직화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과 보험

료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

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다. 

2018년 현재 고용보험료는 1.55%(근로자 부담 0.65%, 사용자 부담 

0.9%), 국민연금 보험료는 9%(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4.5%),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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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는 6.24%(근로자, 사용자 각각 3.12%)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은 임금의 9.17%이지만, 근로자

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소득의 16.79%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일반 근로자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100%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에 가입하기 위해 소득의 17%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저

임금 노동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상당

부분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플랫폼 노동의 사회

보험 배제 현황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회보험 배제와 사각지

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 특성상 노후소득보장이나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배제도 중요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배제의 문제는 심각하다.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책임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플랫폼 업체에 따라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해결을 위해 민간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고

가 플랫폼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보험

사의 기존 보험 상품 중에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를 보장할 수 있

는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한 보험 상품을 찾는다 해도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의 사고위험률에 대한 통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위험률이 적용되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민간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취급해본 경험이 없

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민간보험은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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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위험 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비용은 서비스 이

용가격에 포함되어 가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 플랫폼 노동과 사회안전망 개편전략 필요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노동 관련 법과 사회보장법 체계 내에서 플랫

폼 노동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

동의 긍정성을 극대화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이 검토

되고 플랫폼 노동이 더욱 증가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

해서 이러한 개편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

라 노동조합법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데, 우리나라의 현실

적 법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매

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사용

자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 차선의 방법으로 플랫폼 노동

을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개편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회보

험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예외 기준을 개편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편과 더불어 정부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

자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덴

마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힐퍼(Hilfr.dk)는 

2018년 4월 세계 최초로 덴마크 노총 소속의 최대 노동조합인 3F와 단체

협약을 맺기도 했다. 힐퍼 플랫폼에 등록된 플랫폼 노동자는 스페르힐퍼

(Super Hilfrs)가 되면 임금, 휴가비, 연금에서 덴마크의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이것은 덴마크 정부의 공유경제 육성 계획 시



제4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117

행과 플랫폼 노동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능했다.   

다음으로,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개혁

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이를 혁신적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과 

연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보험 자격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

로자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사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

으므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를 일부 인정하

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험법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고용 문제도 최근까지 해

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법을 개정하는 것

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노동시장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사회보험법 개정과 더불어 사회보험제도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과 새로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 등 운영 패러

다임의 혁신적 개편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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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기본소득 전략은 노동 없는 미래에 유효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

화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 대부분이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무인화 경

향은 일자리의 감소와 대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노동 없는 미래를 앞당

기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되면 운전기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청

소 로봇, 드론 배송 등이 일반화되면 가사서비스나 택배 또는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역시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개

편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강화하

는 전략은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적 단계에서 유용한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이 없는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

하며 도입 가능성과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

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대중적 관심이나 해

외의 정책실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단

기간에 실현 가능한 전략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또는 기존 사회안전망과

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

탕으로 데이터 주도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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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TI 시스템 기반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적 

개편 방안

가.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통한 소득 파악 인프라 개선 노력과 사회보

험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 한계

현재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관련된 자산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

득 및 재산 정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국세청 소득 파악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고용

과 관련해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일용근로소득 신고 자료이다. 이러한 일

용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통해서 분기 단위로 사업주에 의

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이러한 데이터가 2019

년부터 현행보다 약 3배로 규모가 확대되어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할 경우 

약 5조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

자에게 지원되는 데 근간이 되는 소득정보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 관련 정책 인프라가 구축되고 소득세체계를 통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8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회의에

서 도입이 결정될 당시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추진된 소득 파악 인프

라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사

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별도의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체계 운영을 위한 행

정체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는 목표를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두 가지 정책목표와 더불어 별도의 세 번

째 정책목표로 정리한 바 있다.



12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그림 4-1〕 참여정부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당시(2005. 8.) 제시된 근로장려세제

(EITC)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새로운 유형의 조세 및 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
vs.

‘조세체계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의 두 가지 정책목표 동시에 달성

근로활동참여 장려를 통한

 성장기여 전략
vs.

근로빈곤층 소득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전략  

○ 조세 및 복지정책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조세행정의 기반 구축 및 효율화
vs.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및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에 기여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재

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

여 IMF 이후 급증한 근로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결

정하기 위한 국정과제회의(2005. 8.) 개최하였다. 국정과제회의 발표자

료 및 대통령 보고자료 작성을 직접 담당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2005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당시부터 5조 원 규모의 대표적 소득보장제도로 위상

이 확대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시 작성했던 근로장려세제 확

대 및 파급효과와 관련된 전망들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비정형 플랫

폼 노동 확산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는 포괄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발전이 10년 정도 지체된 

상황에 대해 정책연구자로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먼저, 2005년 8월 대통령이 직접 도입을 결정한 후 법령 개정 및 소득 

인프라 구축 기간을 거쳐 200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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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당시의 전망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실현되

거나 기대 이상으로 근로장려세제 등 소득세를 통한 비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소득지원 제도가 당시 참고한 미국이나 영국 못지않게 확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소득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

을 계기로 세제실과 국세청이 그동안 담당해 왔던 세수 확보 목적의 징세

행정 외에 급여행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에는 소득지원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며, 따뜻한 세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국세행정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정책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소득보장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

며, 이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체계 전환 및 확대 

등 소득보장체계 개편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시 현재의 기본

소득만큼 사회복지학계에서 이슈가 되었고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의견까

지도 제시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 및 영향에 대한 

우려는 돌이켜보면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으로 인

한 복지 축소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14)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초기에 제한적인 규모로 시작되었으

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나 급여수준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제도의 확대 개편의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특히 법률체계(세법개

정)나 예산구조(조세지출)의 특성과 함께, 대통령 선거 및 국회 등에서 선

거공약 등으로 제시됨으로써 근로장려세제 유형의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14) 당시 근로장려세제 도입 국정과제 준비에 참여했던 필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무능력자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학계 및 참여연대 등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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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대책으로 포함

되거나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도입 당시 계획에 비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망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반면에 당시의 전망 중 절반은 맞고 절반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혁신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회

보험 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소이다. 당시 

일용근로자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은 조세 행정 기반 구축과 더불어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및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소득 파악 확대는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추

진되는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및 국세청 이관과 연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

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당

시 근로장려세제 도입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 국세청에 충원되었다. 

당시 추진된 국세청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는 일용근로소득 파악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 파악과 동시에 동일한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향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

로 이러한 소득 파악 자료가 현재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되

고 있는 정보시스템(행복e음, 법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자산조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당시 이러한 소득정보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 데이터는 행복e음과 두루누리의 도입 등 복지행

정 체계의 주요 인프라로 최근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2008년 출

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추진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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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후 10년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 더 이상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정부 말에 추진된 국세청 중

심의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이관 관련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안이 폐기

된 이후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외형상 통합징수체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통합

징수 추진의 중단과 최근의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가 현상으로 인해 근

로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

해 획기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사회보험료 징수 일원화 이후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

가와 같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이 지

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요컨대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일용근로자 및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및 소득 파악 정보 활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노

력은, 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체계와 사회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현

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입 자격 확인 및 사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소득 파

악 정보의 구축과 연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차 문제(분기 단위 일용근로

소득 지급조서 제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발

생)로 인해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플랫폼 노동자 적용과 관

련된 법적, 제도적 한계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의 패러다임으로는 소득 파악 정보 연계에 있어 시차 문제를 단축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비정형 플랫폼 노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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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정형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구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불안정 근로

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비정형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

지대 발생 구조를 살며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근로자의 정의(국민연금법 제3조 제

1항 제1호) 및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준(동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에 

의해, 국세청에 대한 사업주의 일용근로소득신고와는 달리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임금근로계약이나 행정적인 측면에

서 실질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기준(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근로자 정의 및 근로자 제외 기준 

참조)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한 데이터 구축 활용과 사회보험

료 지원사업 도입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자격 조건이 아닌 소

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 28., 2016. 5. 29.>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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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제외 관련 법적 한

계로 인해 존재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의 운영체계상 

문제로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도 확인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방식 등 운영체계의 한계

로 인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제고 및 사회보험

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7월에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

상과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15)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 파

악 정보의 연계 및 활용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제외 기준에 따른 사

15) 2018년 현재,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로, 지원 대상 보험료의 40%부터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
으며, 고액자산 근로자 지원 제외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지원자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지원자 80%, 10명 미만 사업장의 기가입지원자 

40%를 지원하며, 고액자산 근로자 지원 제외 기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간 
2508만 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280만 원 이상인 자이다. 최근 국민

연금개편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을 210만 원으로 조정하고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1
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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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근로자 양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회피 가능성으로 인

해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

지대 해소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가 분기 단

위마다 사업장으로부터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의 운영체계와 보험료 지원효과에 대한 체감도 부족으로 

신규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보

험료 지원 신청은 사업장에서 하며, 특정 월 보험료를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경우 다음 달에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후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

시에 지원을 받아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만큼 실제 급여 수령액이 증가하

게 되지만, 해당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각 사업장별 

급여명세서 표기 방식 및 안내 정도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체감 

정도나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따른 사회보험료의 발생 부담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환급이 불가능한 방식(사업장 휴·폐업 시 지원 불

가)이며 출산, 군복무 등에 대해서 가입 기간을 명목적으로 인정하는 연

금 크레디트 제도와도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컨대 대규모 사업장 및 정규직 상시 근로자 중심으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저소득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사

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과정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사회보험의 포괄성 및 보장성 

측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함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축인 

사회보험 무용론 또는 폐지론 등 급진적인 주장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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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운영 과정에 구축된 소득 파악 인프라와 일용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

구하고, 기존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비정형 플

랫폼 노동으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기준 중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단 주기의 

실시간 소득 파악(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와 직접 환급 방식을 통한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

편 방안을 제안한다.

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RTI 기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

임 혁신적 개편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혁신적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방안은 그

림과 같이 5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지원시스템과 데이터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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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험 운영 패러

다임 혁신적 개편 방안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방안의 정책 목표는 불안

정 고용형태의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한 현행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인 사회

보험의 포용성 및 보장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노동시

장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보험 운영체계 구

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5가지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회보험법 근로자 제외 조항(근로일수/시간) 기준을 개정

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비정형 근로형태 

때문이든 사회보험 회피를 위한 허위신고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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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안정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근로형태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근로자로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사업주에게 신고 의

무가 있지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자료에도 불구하고 월 7일 이하 

근로일수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간을 이유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하지 않는 부적정 사례들로 인해 신규 가입 확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

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발생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요컨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난 10년 동

안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에 의한 소득신고 등 소득 파악 강화 및 두

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을 혁신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두 번째 개편 사항인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료 부과

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것은 자격에서 소득 중

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소득 보험으로의 개편으

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의 

기본원리처럼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자격과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모

든 경우에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기본 원리에 충

실하자는 것이다.  

핵심적 내용은 사회보험의 원리인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

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사회보험 자격 및 

사회보험료 부과 기반 소득 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지급조서(상시·일

용근로소득 포함) 자료 및 종합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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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원화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운영과 연계하여 파악된 소득신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시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시점과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시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국에서 사회보험 징수 및 저

소득층 소득지원제도인 ‘Universal Credit’의 운영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4월부터 도입했던 RTI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득 파악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핵심 기술을 사회안전망에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운영 패

러다임을 전환하는 세 번째 개편 사항이다. 영국의 RTI PAYE 시스템은 

유니버설 크레디트(Universal Credit) 시행과 유사한 시점에 도입된 실

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으로 영국 국세청(HMRC)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

른 비정형 근로형태의 증가, 한 가지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의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여 RTI 시스템

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과거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주기에 따

라 연말 등 정기적인 시점에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임금지급 

신고를 수행한 반면, RTI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주기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지급 직전에 시스템을 

통해 임금과 다양한 필수 정보들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HMRC, 2012).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을 확대하거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청 

홈텍스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의 종합소득 신고 및 

자료 제출, 근로자의 연말정산 등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발전

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도입 가능한 시스템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술의 활용을 통해 RTI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영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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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목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비정형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대체 및 감

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정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

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

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 발생 중심의 과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 구축 및 연계 시스템(Real-time 

Information for PAYE(Pay As You Earn))은 네 번째 개편 사항의 추

진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는 RTI 시스템을 국세청 홈텍스를 확장하여 구

축하고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패러다임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

에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료 징수 주체를 사회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통합 이관하는 징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추진된 바 있는 사회보험료 통

합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근로장려세제 등과 연

계한 소득 파악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

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

해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 운영체계의 혁신적 재구

조화에 기여하고,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 파악을  강화하여 정부 및 

모든 공공영역에서 실시간 소득 파악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행복e음 등 자산조사 기반 복

지정책에 여전히 존재하는 근로소득 파악도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함

으로써 사회안전망 운영의 정확성 및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개편 사항은 근로자 제외 기준에 따라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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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 있던 저소득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영세 자영사업자 대상으로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환급 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운영 패러다임 개편을 추진하

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수준의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규 부

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보

험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편익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

대와 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과정에서 불안정 근로 형태에 대한 적용 

기준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근로일수 

및 시간 등 근로자 제외 기준을 완전하게 폐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로 발생하는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 비정형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사회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근

로자 및 영세 사업주에 대한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사회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개

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 가입에 따라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

원 또는 환급받고 있으므로 추가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

식 및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와 사회보험료 지원 운영 방식 개편에 대

한 연계를 통해 전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에 따른 사회

보험료 지원금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전

환하여,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주가 소득세와 함께 원천



제4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133

징수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액 및 지원수준을 운영주체

가 산출하여 분기 또는 월 단위로 단축되는 주기마다 가입자에게 직접적

으로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사업장의 휴·폐업의 경우도 근로

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며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 근로자의 경우 해당 플랫폼 관리자 시스템과 RTI 시스템

의 연계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 및 징수, 환급 방식의 지원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 운영자와 근로자 사이에 누가 얼마나 부담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연금 크레디트와 유사한 방

식으로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명목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사회보험 재정

에 반영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수준을 산정하여 환급하

거나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 

대안은, 사회보험법상 근로자 적용 기준 개정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에 대

한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의 근

본적 원리에 충실하도록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 발생 중심으로 사회보

험 가입 자격을 적용하고, 기존 일용근로뿐만 아니라 비정형 플랫폼 노동

의 임금 또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RTI)을 구축

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보

험료 지원 운영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도 사회보험

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어떠한 근로자

든지 사업주 또는 플랫폼 관리 기업에서 실시간 신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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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2016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알파고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

한 대안적 제도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기본소득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2016

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The Future of Jobs’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2017년 시작된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실험 등이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증폭시켰다.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코틀랜드, 캐나다, 미국

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시행되거나 논의 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시행과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

에서 일부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

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전까지의 기본소득 논의와 달리 2016년 이후 기본소득은 이제 구상

의 단계를 넘어 실행과 실험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의 단계에서 논의

되고 있다(김교성 외, 2018). 이와 함께 해외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자들의 이론적 모델 제안(강남훈, 2017; 김교

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을 넘어, 일부 정치인과 정당에서 공약

으로 제시하는 형태의 정책들과 성남시 청년배당과 경기도에서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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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유사 제도들을 찾아보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기본

소득들은 해외의 정책실험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과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들은 축적되고 있지 못한 실

정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이나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도 사후적으로 참

여자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기본소득 

형태의 정책 도입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만한 기초

적이고 과학적 조사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이를 통해 구축되어야 하는 데

이터는 거의 존재하기 않는다. 최근 들어 행정안전부 등에서 정부 혁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을 통한 정책 혁신이 시도되고 있지만, 비단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책실험이나 데이터 주도의 

정책 설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하기 위한 대안적인 소득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이 단지 대중적 관심이나 

철학적 정당성을 넘어 가까운 미래에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표적 소득보장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실

험을 통한 자료의 축적 과정과 데이터 주도의 평가 및 검증 과정이 필수

적이다. 제도의 설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성하여 도입과 지속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슈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치적 시도가 아니

라 엄밀한 설계를 통한 정책실험과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다. 기본소득 정

책실험을 통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대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왜곡된 결과는 없는지, 우연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실험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를 마

련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연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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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기초로 혁신적 또는 대안

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 및 연계 가능성 검증을 위해 데

이터 주도의 예측과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실험을 제안하고

자 한다. 또한 그동안 주목받았던 해외 정책실험 사례들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의 전략으로서 정책

실험을 통한 데이터 주도의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모색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삶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의의 흐름

가. 기본소득의 개념과 주요 속성

기본소득은 매우 단순명료한 제도이지만 그로 인한 다양한 해석이 존

재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기본소득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정의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16)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

면 기본소득의 속성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충분성 원칙을 기본소득의 중요한 속성으로 간

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

거리이다. 

16)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Basic income Earth Networ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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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속성에 대한 논쟁은 기본소득 정책실험에서도 발견된다. 세

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실험되고 있는 정책실험을 기본소

득으로 볼 것인지의 논쟁이 그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의 속성들이 구현되

고 있지 않은 실험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해 내지 못하기 때문

에 증거 기반의 정책실험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 실현과 실험을 혼동하고 있는 과도한 주장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소득의 속성들에 대

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소득의 핵심적 속성인 보편성과 무

조건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여기서는 De Wispelaere(2015)를 기

초로 충분성의 원칙까지 포함하여 3가지 기본소득의 속성을 간략하게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편성은 특정 정책에 포괄

되는 인구 범위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정책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선별적 정책은 일부 인구집단을 수급자에서 제외한다. 시민

권자가 아닌 경우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에서도 종종 제외되기도 한다. 그

리고 선별적인 제도에서 대상 집단 내에서 일부 개인이나 집단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선별 기준을 추가하기도 한다(Van Parijs, 2004). 보편주

의와 선별성이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나 선별적 정책은 정책의 표적화(targeting)와 다르다. 비록 모든 

선별적 정책은 반드시 표적화를 하지만, 보편주의 내의 표적화(targeting 

within universalism)도 존재한다(Skocpol, 1991). 예를 들어, 어떤 정

책이 차등적인(disproportionately) 급여체계를 가지는 형태로 설계될 

수도 있다. 즉, 보편적인 급여를 제공할 때, 저소득층에게 더 관대하게 지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될 수 있다.  

또한 보편주의 내에서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어떤 집단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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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혜택이 가도록 정책이 표적화될 수 있다.ﾠ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 급여가 더 유용한 기

본소득의 경우가 예이다(Van Parijs, 2004, p. 13). 흥미롭게도 표적화

는 차등적 할당을 통해 정책의 의도(policy intention) 수준에서 실현될 

수도 있고, 규칙은 동일하지만 효과는 다른, 정책의 결과(policy out-

come) 수준에서 실현될 수도 있다(Van Lancker and Van Mechelen, 

2015).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완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할 때 점

진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김교성 외, 2018; Jordan, 2012). 아동 수당, 

기초연금 또는 안식년 계좌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

의 정책을 수립하고 점차 보편적인 제도로 확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

(Offe, 2001; Frankel and Mulvale, 2014). 이러한 접근은 명목적 보

편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사회정책의 대부분에 존재하는 조건 부과의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 유용

하다. 조건 부과란 특정 정책에 내재한 조건으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제한 할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수급자에게는 자

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건이 부과

된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제도의 포괄성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들을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외형상으로는 포괄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부과의 예는 앳킨슨(Atkinson)(1996, 

2014)의 참여소득 제안이다. 앳킨슨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참여 요건

(돌봄, 자원봉사 및 교육활동 등)을 부과함으로써 정치적인 저항을 피하

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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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부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다(Dowding, De Wispelaere & 

White, 2003).  Clasen과 Clegg(2007)는 정책의 조건 부과를 3가지로 

분류한다.ﾠ첫 번째는 범주 조건(conditions of category)이다. 이는 사

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social support group)에 

속해 있는지와 관련된다. 두 번째는 환경 조건(conditions of circum-

stance)이다. 환경 조건은 어떤 제도의 적격성(eligibility)이나 자격

(entitlement)에 대한 규정이다. 환경 조건에는 자산조사에서 얼마나 많

은 소득이나 자산을 공제범위에 포괄할 것인지 같은 조건의 깊이뿐만 아

니라, 자산조사에서 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등과 관련

된 조건의 넓이에서 다양한 변형이 존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행동 조건

(conditions of conduit)이다. 행동 조건이란 특정 제도의 지속적인 지

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규정되는 행동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ﾠ  

이러한 조건 부과의 수단이 반드시 공식적일 필요는 없다. 숨겨진 또는 

묵시적인 조건 부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동일한 기본

소득이지만 수급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동 조건 기준으로 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더 조

건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GDP나 고용률 같은 거시 경제적 성과지표와 

연동하여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도화한다고 가정하면, 공

식 고용통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거나 생산성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기본소득 급여수준을 이와 연동하여 감소되도록 설계할 수 있

다. 이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소득 설계는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에 직접 조건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경

제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서로 다른 행동유인으

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건 부과는 프로그램의 배타성 정도에 따라서 협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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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괄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ITC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참여 소득은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포괄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상자를 

포함한다(Atkinson, 1996). 참여 소득에서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조건은 정치적 이유로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고려되기도 한다. 정책 결정

자들은 무조건적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

다. 기본소득을 실현할 때 강력하다고 예상되는 제약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조건부 기본소득이 선택될 

수도 있다. 

셋째, 기본소득은 충분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또 다

른 차원은 관대함의 수준, 특히 수급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과 관련이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보편적 기본 소득은 생계 수

준에서 고정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소득 수준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것에 못 미칠 수도 있다(Van Parijs, 1995). 기본소

득은 공유된 부에 대한 배당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

는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Van Parijs, 

1995). 공유된 부의 범위와 수준은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될 수 있고 제공 주체의 재정적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기본적 출발점으로 제안되고 있는 충분

성의 수준은 ‘평균소득의 50%’,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의 50%)이 일반적이다.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관대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를 보통 부분(partial) 기본소득이라 명명하기도 한다(김교성 외, 

2018, p. 123). 부분 기본소득은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들로 보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진보적인 버전의 기본소득과 부분 기본소득을 공적 

지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대체하여 제안하는 보수적인 기본소득 사이에 

존재한다(Van Parijs, 1992, 2001; Van Parijs, Jacquette & Sal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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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ﾠ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 따라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구분된다. 제임스 뷰캐넌(1997),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62) 또는 찰스 머레이(Charles Murray, 2006)와 같은 복지국가 비판

론자들은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들을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반

면에 사회민주당과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부분적인 기본 소득은 

항상 다른 형태의 지원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Van Parijs, 

1995; Wright, 2004, 2006). 

나.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17)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2010년 

이후에 본격적인 학술 논쟁으로 이어졌다(백승호, 2010). 당시의 기본소

득 논쟁은 주로 일부 좌파진영에서 제기되었으며, ‘탈노동, 노동해방’ 관

점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다(백승호, 2017). 이후 2016년에 기본소

득에 대한 학술적, 대중적 관심이 급증하였다(김교성 외, 2018; 김교성, 

이지은, 2017). 2016년 1월 ‘성남시 청년배당’ 시행, 7월에 제13차 기본

소득네트워크 총회,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대국이 가져온 인공지능의 충

격과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공포 등 다양한 요인이 관심을 높이는 데 작용

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와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아

이디어 정책실험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

다. 서구 국가들의 기본소득 아이디어 실험은 한국인들의 뇌리에 기본소

득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백승호, 이승윤, 2018). 

17)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백승호,이승윤(2018). 
기본소득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의 일부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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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의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은 이전과 달리 기본소득의 정책

적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2016년 1

월 시행된 성남시 청년배당과 201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지

원자들의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약이 큰 역할을 했다(김교성 외, 2018). 

기본소득이 이제 구상의 수준에서 구체적 정책 실행의 단계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대된 것이다.

기본소득의 실행과 관련된 논쟁은 사회정책 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

다. 주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의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

장(서정희, 백승호, 2017;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과 기본소득보

다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양재진, 2018; 김병인, 

2016)이 대립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재구성할지(김교성 외, 2018)에 대한 논의에

서부터 기본소득 이외의 대안으로 소득보험 등을 제안(장지연, 2017)하

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한 다양

한 논의들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백승호, 이승윤, 2018). 이렇게 

기본소득 논쟁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복지제도들을 논의의 공간으로 이끌어 내는 긍정적

인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소득 논의가 소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기된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들을 증거 기반의 정책실험을 통해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

로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애초 정교한 증거 

기반 정책 평가까지 염두에 둔 정책 시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가져올 사회변화를 평가할 만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했다. 사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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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이 청년들의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가 진행

되긴 했지만, 정책 시행 이전에 과학적으로 설계된 사전-사후평가가 아니

었기 때문에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정책 혁신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진단에서 나와야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한 정

책실험을 통해 증거 기반 자료들을 수집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

수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관련된 사례들로부터 기본소득 정책실험

을 통한 데이터 주도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

한다. 

  2.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18)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앞서 살

펴본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가 현상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재로서의 필요성이다. 두 번째

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가를 넘어 최근 들어 기본소득이 대중적인 관

심을 받게 된 미래 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과 같이,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한 무인화와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가져올 노동 없

는 미래 사회의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다. 마지

18)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부분은 백승호,이승윤(2018). 기본소득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
회정책, 25(3)의 일부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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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세 번째는 자본주의 축적 방식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4차 산업혁

명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정

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 부의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다. 

가. 사회보장체계의 부정합성 해소를 위한 보완적 제도로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해 왔던 표준적인 고용

관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왔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백승호, 2014; Kalleberg, 2000, 2009; Bosch, 

2004).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진보, 노조 조직률 하락 등 다양한 원

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

는 지점은 기업조직의 변화이다. 시장의 변화는 기업조직의 변화를 가져

오고, 이러한 변화에 기업은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조직은 재구조

화되고,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계, 기업 간 관계 등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노동시장의 고용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사

회보장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기업조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Weil(2015)은 기업조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소규

모 기업들의 다단계 시장거래가 중심이었고, 이 시기 상품거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적이었다. 이어서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까지 

시장거래가 기업으로 내부화되는 단계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생성되고, 대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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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

후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기업의 내부거래 방식은 붕괴되고, 기업의 내부

조직이 외부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Weil(2015)은 내부의 기업조직이 외부화되는 단계를 일터 균열로 명

명하였다. 일터 균열의 원인은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직면한 기업들에 투자자와 금융자본이 핵

심 역량에 집중하도록 요구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요구

는 자본시장의 작동 방식과 기업 평가 기준의 변화를 가져왔고, 기업은 

회사의 경계선 자체를 재구조화했다. 기술 혁신은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

을 줄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전에 기업 내부에서 담당했던 실질적 업무의 

상당부분을 외부화하여 덜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일터 균열은 심화되

었다. 공룡기업은 해체되고, 기업 운영에 있어 지엽적인 활동들은 외부로 

이전되었으며, 심지어 기업들은 핵심 역량에 속하던 활동들까지 과감하

게 외부화하고 있다(Weil, 2015, pp. 68-80). 

이러한 일터 균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랜

차이징이다. 프랜차이징은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하여 다른 업체에 제공

하지만, 통제는 본사가 맡는 조직형태이다. 엄격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

해 본사는 외부업체를 통제한다(Weil, 2015, pp. 44-45). 도급(하청) 및 

3자 경영도 지배적인 유형 중 하나이다. 3자 경영은 기업이 핵심 역량에

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도급 등의 형태로 제3자에 맡기는 형태가 보통이

지만, 외부 경영진이 핵심기능까지 관장하기도 한다(Weil, 2015, p. 

44). 여기에  일터 균열의 작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급체인 시스템이라

는 조직형태도 중요하게 작동한다. 공급체인은 부품과 조립품을 소매업

체나 제조업체에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Weil, 2015, p. 223). 

이와 같은 일터의 균열은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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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변화와 균열을 가져온다. 근로기준 적용이 어려워지고, 고용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작업장에서의 조율이 어려워진다. 결국 산업재

해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가 일상화되고, 잉여수익은 노동자에게서 

투자자에게로 전이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된다(Weil, 2015, p. 34). 사

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상호 독립적인 시장거래로 전환되

며, 이를 통해 고용주는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적 지불의무를 회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관계를 독립 계약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결과는 불안정 노동

의 일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일터와 노동의 균열이라는 노동시장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

이터와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플랫폼 경

제19)가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계

약관계 등의 경제활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문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라 

한다. 플랫폼 경제에서의 가치는 주로 빅데이터에 의해 창출되며 ‘데이터 

경제’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 중심의 경제를 ‘긱 경제(gig 

economy)’20)라고도 한다. 

19) 플랫폼은 원래 물리적 구조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기차역 플랫폼, 아이폰,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특

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소프트웨
어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이 애플
리케이션들이 작동하는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은 소

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작동하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시장기능을 수행한다(이성춘, 2011, p. 3).

20)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의미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
로 일을 한다.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형태의 임시직이 급증하고 있다. 택시는 

물론 주차대행이나 쇼핑도우미 가사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 모바일로 호출할 수 있
는데, 이들에 의해 경제가 주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긱’이란 용어는 1920년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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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서 기업은 균열된 일터에서의 하청기업, 프랜차이징 기

업과는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용관계 역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플랫폼 경제의 고용관계는 기존 산업노동관계와 구분하여 

‘디지털 고용관계(박제성, 2016)’로 불리며,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

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플랫폼 노동’으로 불린다(박제성, 2016). 플랫

폼을 통해서 노동력이 거래되면서 모호한 고용관계(이주희, 정성진, 안

민영, 유은경, 2015), 가짜 자영업관계(서정희, 박경하, 2016) 등 노동 

방식에 또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노동 방식의 변화는 임금노동 계약관계의 해체를 의미한다. 결

국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노동 방식은 임노동계약 방식을 전제로 만들어

졌던 전통적인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와의 제도적 부정합 관계를 강

화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사회

보험에 포괄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여 기간 및 낮은 보험료 기여로 인해

서 충분한 수준의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보험의 전통적인 소득보장 기능이 이와 같은 사각지대 문제로 약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심에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섭외하여 짧은 시간에 공연에 투입한 데서 비롯되어 
하룻밤 계약으로 연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후 1인 자영업자로 기업과 단기간 계약
을 맺고 일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긱 경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개념의 임금체계가 무너지고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
(instant) 급여’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019).



148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없는 미래 사회의 대안적인 소득보

장제도로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다음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검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플랫폼 노동

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인화와 자동화 등으로 인해 나타날 노

동 없는 미래 사회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다. 기본소득 중심

의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는 노동 없는 미래에 유효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

으로서 미래 사회의 변화 시나리오에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처럼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무인화 

경향은 일자리의 감소와 대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노동 없는 미래를 앞

당기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되면 운전기사는 줄어들 것이고, 청소 

로봇, 드론 배송 등이 일반화되면 가사서비스나 택배 또는 배달서비스 플

랫폼 노동 역시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개편

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강화시키

는 방안은 과도기적으로 유용한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며 도입 가능성과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노동 없는 미래의 모습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로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생존을 위해 노

동을 선택해야 하는 산업사회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의미에서 탈노동

(de-labourization) 사회 또는 생존 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가

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중활동(multi-action), 포스트 노동(post-la-

bour) 사회를 지향한다.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는 착취에 기반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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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노동을 선택하는 것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

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중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이다. 다중

활동이라 함은 생존을 위한 노동(labour)을 넘어, 인간 실존의 조건을 확

인하게 해주는 다양한 일(work)과 행위(activity)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적인 도전과 자원봉사 활동, 정치 활동, 환경보호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우

리 삶의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선택과 혁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업

가치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기업이었고, 2016년 유

니콘 기업 10개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브린

욜프슨과 맥아피 교수는 ‘제2의 기계시대(The Second Machine Age)’

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1940년대 고용성장이 40%에 달했다면, 2000년

대에는 –1%였음을 보여 주었으며, 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도 증가하던 

산업사회의 패턴이 2000년대 이후 변화되고 있음을 ‘탈동조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거대

한 전환이며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거대한 자본주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플랫폼 노동을 바라볼 필

요가 있으며, 앞서 제시한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 등 사

회보장의 단기적인 개혁 전략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도입 같은 중장기적 

전략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개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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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를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한 고민이 동시

에 필요한 시점이다. 

다. 공유 부의 배당을 통한 불평등 해소와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소

득 도입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두 가지 논리적 근거가  기

업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

었다면 세 번째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분배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양극화와 블평등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

련되는데,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인터넷, 축적된 지식 그리고 모두에 의

해 생산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축적되고 있지만, 정의롭게 

분배되고 있지 못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된 공동의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수익(공

유 부)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이 시작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공유 부 배당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능적이고 실용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필

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통적 산업사회에서 노동력은 생산의 핵심이고, 생산적 노동력은 가시적

이었으며, 임금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시간에 매겨진 가격이었다. 공정한 

임금의 분배는 사회정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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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분배의 갈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분배

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장치들을 통해 보완되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을 만들어 시장에서의 분배와 국가에 의한 재분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백승호, 이승윤, 2018).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가시적이지도 않고 측정 가능하지도 않은 

노동에 의해 가치가 창출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자유노동, 정동노동 

등이 그것이다(이항우, 2017). 임금노동계약관계를 맺은 노동자들에 의

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노동이라 불리는 시민들의 활동들과 그 활동을 통

해 축적된 빅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핵심적 근원이다. 2018년 11월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1120조, 마이크로소프트는 911조, 아마존은 910조 

원에 달한다. 한국의 2017년 GDP는 약 1700조 원이다. 한국 사회의 

GDP에 근접한 시가총액을 보여 주는 애플의 고용 인원은 고작해야 10여

만 명이다. 

이들 기업은 노동력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

넷이라는 가상의 공유지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혁신한다든지 많은 사람의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가치 창출의 비중이 커져 가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론이나 

인지자본주의론에서는 일반지성으로 표현되는 보통 사람들의 소비활동, 

여가활동, 생산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 지식과 정보가 구축되고 빅

데이터화됨으로써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고 본다(안현효, 2012). 기업들

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빅데이

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지대를 추구하고 있다(강남훈, 2017).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지대는 현재 지대 형성에 기여한 일반 지성에게 분배되기

보다는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지대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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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지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시장에서 가시적인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자원

의 분배를 통해 분배정의가 달성되었다면, 현대 인지자본주의에서는 생

산이 자유노동을 통한 빅데이터와 지식과 기술이 결합되는 노동력 절감

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생산된 부에 대한 분배의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

다. 결국 지적 자산을 통한 생산의 몫은 자본에 독점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분배정의와 현대 인지자본주의의 분배정의가 달라

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분배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기되는 방

법이 기본소득이다. 비가시적 자유노동,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 사

회적으로 창출되는 공유 부를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분배정

의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변화

하는 사회 속에서 분배정의의 관점으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

는지, 예산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어떠한 제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

는지 등과 관련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논쟁과 더불어, 불공정한 분배정

의의 문제를 시정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의 필요성

앞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보장체계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기능

적 측면과 공유 부의 배당을 통한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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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의 변화 과정들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며, 

분배정의의 관점에서도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짧은 

시간에 도입하는 데엔 현실적 제약이 많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가능성

을 검토하여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변

화들을 예측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검증과 준

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을 통한 포용성 제고를 강조함에 있어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 또는 

중장기적인 도입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개편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데

이터 주도의 혁신적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있

는 국가는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데이터 축적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실험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러한 데이터 주도로 중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 및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실현되고 있는 국가는 없으

며,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도록 기여한 외국의 기

본소득 정책실험 사례들 중에서도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대부분의 실험은 완전한 이상적 기본소득을 실험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속성들 중 일부의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하거나 기존 사회안전망 개선과 변형 또는 기존 사

회안전망과의 비교나 연계 가능성 모색을 위한 형태로 설계되어 시행되

고 있다. 

각 나라마다 산업화와 복지국가 발전 수준이 다르고, 분배와 노동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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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규범도 상이하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정책 혁

신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

고, 시민들의 인식 등을 고려한 정책 혁신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정책 혁

신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진단에서 나와야 하며, 실현 가

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혁신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에서 ‘정

책실험’은 필수적이다. 엄밀한 정책실험을 거친 뒤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설계는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바와 같이 국가의 경제

적 수준과 무관하게 세계 각국에서 공공 또는 민간이 주축이 되어 기본소

득 또는 유사 기본소득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실험

은 새로운 정책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실험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성남시와 경기도 

청년배당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 및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기존의 접근들은 데이터 주도의 정책

실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

한 농민수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의 도입이 더욱 많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혁신적 사회안전망

의 개편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 설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

황이다.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 실험을 통해 

정책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과학 

실험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참여자가 

최소한 두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되어야 하며, 둘째, 적어도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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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최소한 하나 이상의 통제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마지막

으로 실험집단의 경우 연구의 관심이 되는 개입을 받는 반면, 통제집단은 

개입을 받지 않아야 한다(Lewis, 2017). 또한 정책실험은 실험을 주도하

는 주체들의 목표와 정치적 성향 내지 이데올로기, 해당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도전 과제에 따라 특정 실험의 목표, 특정 실험에서 

주목하는 성과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전에 다양한 의견 수

렴 과정을 통해서 실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근거 기반의 정책 혁신을 위한 실험 설계가 모든 것을 해

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대표적인 기본소득 연구자인 

Standing(2018, pp. 343-344)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근거 기

반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지만,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며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를 취해

야 한다. 모든 파일럿은 한계가 있고, 어떤 파일럿도 이상적이지 않으며 

이상적일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일럿이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

도 안 된다. 파일럿은 어떤 개입이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가 아니

라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를 알아내는 데 더 적

합하다. 

그리고 Standing(2018, pp. 345-358)은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관련

하여 다음 원칙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 지급은 반

드시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파일럿 

도중 이러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변화가 없어야 하며, 자원의 제약으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실험되는 경우라면 몇 가지 측면의 유효성만을 확

인하는 데 그 결과가 사용될 수 있다. 결과들을 평가할 때 연구자는 해당 

설계가 충분하거나 적절한 기본소득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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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 설계는 명확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설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

한 표본 규모가 충분해야 하고, 실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충분히 길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설계되

어야 한다. 셋째, 무작위 통제집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

소득 실험이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 무작위 할당으로 인해 가구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받는 가구원과 그렇지 않은 가구원이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존재함으

로써 공동체 간 긴장과 가족 간 긴장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가구 내에서 기본소득을 나누어 갖게 됨으

로써 무작위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것은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실

험이나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의 2018년 실험은 의미가 있다. 

이들 실험은 마을 전체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미시적 수준과 공

동체 수준에서 태도 변화와 행위 변화를 포함한 효과를 탐구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 개인에 대한 기초선 

조사(사전조사)가 필요하며, 공동체의 구조적 성격, 인프라 관련 공동체 

특성조사도 필요하다. 기초선 조사의 경우 기브다이렉틀리 기본소득 실

험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자가 기본소득 실험계획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선 조사가 끝난 후에는 공공 캠페인을 통

해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기적 평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설문 문항은 기초선 

조사와 가급적 동일해야 하며 조사 기간도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조

사 과정에서는 개인이 기본적인 조사 대상이지만 지역 당국, 지역의 교사

와 의료인, 기타 공동체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실험을 통해 개인과 가구 및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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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등 다층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위와 타인과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공동체 수준의 피드백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째, 개인 행동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이나 태도 변화 역시 평가되어야 한

다. 여덟째,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한 평가조사에서 가설을 명확하게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은 근거 기반 정책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과 학문

적인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반이 취

약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

른 새로운 위험들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효율적 정책 설계와 집행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실험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4.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를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 모형 제안21)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기본소득 정책실험 시 고려 사항을 반영

하여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모형을 제안한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 검토 사례에서 기본소득 대상으로 언급되는 청년을 중

심으로 한 정책실험 설계와 이러한 정책실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

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앞서 기본소득 연구자인 스탠딩(Standing)이 정책실험과 관련하여 제

시한 원칙을 요약하면, ‘정책실험은 보편적 소득을 지급받는 실험 집단과 

21)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형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

한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연구 보고자료(2018. 9.)와 기본소득으로서 청년수
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 연구(구교준 외, 2018)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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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을 최소 1000명 이상 표본으로 두고, 최소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소득 급여를 지급한 뒤, 대상자들의 실행 과정, 인

식과 태도에 대한 효과, 행위 변화에 대한 효과, 제도적 변화 또는 정책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Standing, 2018, pp. 343–358)’고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주요 대상으

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층 기본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 설계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수의 지자체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청년 실업률과 니트(NEET)의 비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불안정성과 불투명한 미래가 청년들이 혁신보다는 

직업 안정성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낮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청년층이 광범위하게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분배혁신은 청년의 행복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에 대한 투자적인 성격이 반영되

기 때문이다(구교준 외, 2018).  

먼저,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실험 대상은 특정 지역 주민

등록인구 기준 만 19세 이후부터 만 29세 또는 만 34세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및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

을 고려하여 만 19세부터 실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므로 아동과 경제활동인구연령구분 기준인 만 18

세 이상의 청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실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의 연령기준은 현재 제도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대개 20대로 한정하여 설정한 경우 만 29세까지로, 최근 노동시

장 여건과 관련하여 취업 준비기간 또는 만혼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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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또는 만 39세까지로 하여 30대 전체까지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18~39세 범위 내에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대상 연령 범위를 조

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현재 청년구직활동 촉진수당이나 서울시 청년수

당의 경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책실험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작위 통제 실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설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대상 기본소득 정책실험에서는 전체 정책실험 참여 대상 가운데 무

작위 추출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실험집단 및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는 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정책실험을 통해 측정 및 분석하고

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청년 기

본소득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무작위 통제 실험 설계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측정하는 데 핵심적 요소는 

사전-사후 조사에 의한 비교 분석으로, 이를 위해 정책실험 참여 대상에 

대한 기초선 조사로서 사전 조사 및 실험 종료 시점 직후까지 지속적인 

패널조사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정책실험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한데, 기본소득 실험의 취지는 대안적 분배체계인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과 인식 및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태 변화로 나타나는 실험효과를 측정하여 확인하

기 위해서는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대상자가 이러한 기본소득을 일시적

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행태 변화는 일상생활의 주기 또는 계절적 주기와도 연관되므로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행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계

열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실험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기본소득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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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책실험의 경우 실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데이터 주도의 대안적 소

득보장제도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또는 삶의 안정을 통해 혁신에 기여하

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만이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반영하여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모형을 다음

과 같이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기본소득 중심

으로 급여 수준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기본 모형’과 기존 복지제

도와의 급여체계 비교 또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이나 서비스와 연계 가능

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근로활동 참여, 다양한 사회참여 조건,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하는 ‘결합(연계) 모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형은 향후 도입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 기본 모형 이

외에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 및 정합성 측면에서 근로활동, 사회참여,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결합 모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기

본소득 실험의 경우, 핀란드 등이 대표적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기본소득 

중심으로 설계한 기본 모형이며, 바르셀로나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

책실험은 지역 기반의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조건 적용 여부 및 

기본소득 급여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 등에 따라 실험 모형별 집단

을 구성한 결합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세부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 모형은 기본소득 중심으로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가

능한 실험집단의 수만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기본소득과 함께 근로활동 

관련 인센티브 또는 급여수준 조정, 사회참여 관련 조건과 인센티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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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비스 지원을 다양하게 연계한 결합 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기본 모형에서 실험집단에 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지급

되는 기본소득 규모에 따라 개인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달라진다

면 어느 정도에서 변화되는 변곡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 모형에서는 급여수준에 따라 최소한 3개 이상의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을 구성하여 기본소득 수준에 따라 조건 없이 각 실험집단에 지급하며, 

통제집단은 현행 복지체계에 따라 급여를 적용한다. 이러한 기본 모형 시

나리오 설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본 모형>
기본소득 
급여수준

(원)
급여수준 설정 근거 급여체계

통제집단 0 -
현행 복지급여체계 

적용 집단/ 미적용 집단

기본소득
실험집단 1

300,000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급여 수준
 기본소득 정액 지급

기본소득
실험집단 2

500,000 
현행 청년수당 지원 수준 
또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과 유사 
 기본소득 정액 지급

기본소득
실험집단 3

1,000,000 
생활임금 50% 수준 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
 기본소득 정액 지급

다음으로, 결합 모형은 기본소득과 함께 근로활동 관련 인센티브, 사회

참여 관련 조건 또는 인센티브, 사회서비스 지원과 연계시키는 모형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결합 모형은 기본 모형과 달리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건들이 연계되어 기본소득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특성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측면에서 일부 변형된 형태로 전형적인 기본소득 모형과 비교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근로활동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현행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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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유사하게 설계함으로써 기본소득

과 기존 복지체계의 연계 시 나타나는 변화 또는 효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 모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설계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

소득과 근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급여액이 조정되는 근로 연계모

형, 두 번째는 사회참여 관련 조건 또는 인센티브가 연계되는 사회참여 

연계모형,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 연

계모형이다. 이때, 실험집단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연계되는 조건에 따라 

각 유형이 구성되며, 기본 모형의 비교 분석 기초선(baseline)으로 월 50

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모형과 결합한다. 

세부적인 연계 모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 연계모형은 기본

소득과 함께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기본소득 급여수준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취업 등 근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 또

는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실험하기 위한 모형이다. 근로활

동 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모형과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소득이 감소하는 두 

가지 모형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근로 인센티브 모형

(EITC 방식의 근로 연계모형)은 기본소득 정책실험 참여 대상자의 취업

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는 참여자는 

기본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일정 비율(50%)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월 100만 원(기본소득 월 50만 원 + 인센

티브 월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는 근로활동에 따른 임금수준에 

따라 기본소득과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과 유사한 추

가 인센티브까지 총 급여수준에 반영되므로, 기본소득 100만 원을 보장

하는 모형과는 노동공급 결정 및 다양한 행태 변화에 있어 상이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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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감소모형(NIT 방식 근로 연계모형)은 취업을 통해

서 얻는 근로소득 발생 시 기본소득을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는 기존 복지

체계의 전형적인 근로 연계모형이다. 취업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획득하

는 참여자의 경우 기본소득 급여인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50%를(최대 월 50만 원까지) 기본소득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기본소득이 감소하여 

150만 원에 이르면 기본소득이 중단된다. 이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수

준(다양한 기준 설정 가능)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본소득을 지

급하고, 그 이후부터 일정한 급여감소율(50%)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이 증

가할수록 점차 기본소득이 감소한다, 이는 NIT(Negative Income Tax) 

방식 또는 우리나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보충급여(급여감

소율 100%) 방식을 접목시켜 근로활동에 따라 기본소득이 감소할 경우 

노동공급 결정 및 다양한 인식과 행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다음으로 취업 중단모형(취업준비 기간 지원 성격 근로 연계모형)은 일

정한 근로조건 이상의 정규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기본소득이 중단되는 

모형이다. 미취업자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지급을 전제로 하여 정규직 취

업 시 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는 모형으로, 기본소득이 취업준비 기간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시적으로 일정기간(6개월) 동

안 지원하는 현행 청년 구직촉진수당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근로·취업 연

계모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자산형성지

원모형(희망키움통장·희망플러스 유형 근로 및 저축 연계모형)은 근로활

동과 연계하여 일부를 저축할 경우 1:1 추가 적립 방식을 통해 실험 종료 

시 축적된 모든 저축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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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과 동시에 참

여자가 기본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활용하여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할 

경우 저축에 대해 1:1 매칭 형태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립하여 자산 형성

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최대 20만 원을 저축할 경우 20만 

원 추가 적립으로 인하여 매월 40만 원이 자신의 통장에 적립되고 기본소

득 정책실험 기간(2년) 동안 약 1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여 종료 시 수

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7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모형과 기본소득 50만 원에 최대 20

만 원을 추가하여 근로와 저축에 연계하는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니며, 이에 따른 노동공급 결정 및 다양한 인식과 행태의 변화

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다음으로, 사회참여 연계모형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참여 활동이 기본

소득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작용되거나 기본소득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연계모형이다. 이는 사회참

여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인식과 행태 변화에 있어 기본 

모형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으로, 사회참여 인센티브 모형은 

근로 인센티브와 유사하게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기본

소득의 40%(20만 원)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모형이다. 이는 사회

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효과평가 관련 다양한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또한 사회참여 의무 모형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기본소득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이를 

이행할 경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

는 방식으로 설정한 모형이다. 이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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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결합하여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인식과 행태 변화

에 있어 기본소득만을 지급하는 기본 모형과 달리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연

계모형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등 주거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기본

소득이 동시에 결합될 경우 어떠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

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사회적 경제 지원 모형은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 지원을 연계한 모형이다. 이는 단지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사회적 경제 유형의 사

회참여나 일자리를 제공과 기본소득을 결합할 경우 다양한 인식과 행태 

변화에 있어 기본소득만 지급하는 기본 모형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이상의 결합 모형 시나리오 설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연계 모형>
기본소득 

급여수준(원)
정책실험 모형 급여체계 설계 방식

생계급여 
보장수준과 

근로 연계모형
500,000 

자산 형성 
연계

최대 20만 원 저축 시 
1:1 매칭 방식으로 

추가 인센티브(최대 20만 원) 지급

근로 
인센티브

기본소득 지급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50% 추가 인센티브 지급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액 지급

급여감소율 
적용

기본소득 지급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50% 기본소득에서 

감액 지급

취업 시 중단 정규직 취업 시 기본소득 지급 중지

생계급여 
보장수준과 
사회참여 
연계모형

500,000 

참여 
인센티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시 
기본소득 40%(20만 원) 추가 지급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액 지급

참여 의무 사회참여 조건 이행 시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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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기본소득 정책실험 운영 프로세스는 크게 ‘실험 설계-표본

추출-사전 기초선 조사-기본소득 지급-사후 평가조사-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라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정책실험을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 영역 또는 민간 영역의 역할은 크게 연구기획 및 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 사전 기초선 조사, 사후 패널조사, 정책효과 분석 및 평

가, 기본소득 지급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4-3〕 기본소득 정책실험 운영 프로세스 개요

자료: 구교준 외(2018)

<연계 모형>
기본소득 

급여수준(원)
정책실험 모형 급여체계 설계 방식

생계급여 
보장수준과 
사회서비스 
연계모형

500,000 

주거서비스 
지원

기본소득과 공동생활주택 지원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액 지급

사회적 경제 
지원

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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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최대한 무작위 통제 실험의 원칙을 준수

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실험 실시 이전에 엄격한 

사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험 설

계 종료 직후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한 언론홍보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사전 기초선 조사를 실시한다. 이

러한 사전 기초선 조사 대상은 표본추출 단계부터 조사 완료까지 기본소

득 정책실험의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참여를 전제로 정책실험 규모를 고

려하여 무작위 선정을 통해 추출하며, 조사 과정에서 향후 패널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   

사전 기초선 조사가 완료된 후 무작위 또는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 

시나리오 수만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표본을 배치한다.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시행된 이후에는 수시로 인터넷이나 참여 대상 플랫폼 등을 

활용한 인식과 행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효과 

평가를 위한 패널조사는 사전조사 1회를 포함하여 정책실험 기간 중간 

시점 패널조사 1회, 정책실험 종료 후 사후조사 1회 등 총 3회를 필수적

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실험 패널조사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지급 

등 운영 프로세스와 기존 복지정책으로부터의 수혜 여부 등에 대한 행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 효과 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또는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험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데이터 주도의 사회안전망 개편 또는 정책 혁

신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정

책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

에서와 같이 정책실험 추진 및 지원 관련 정부 및 공공 거버넌스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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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정책실험 전담 조직을 설

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정책실험 기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협의 프로세스 과정, 주요 정

책 설계 및 입안 과정에서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주도의 평가 제도와 

더불어 정책실험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실험 관련 인식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관료들의 위험 회피적 성향 전환을 위하여 정책실험의 제도화와 정

책 감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혁신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사회정책 및 생활 영역에 접목시

키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폴리시랩의 사례를 벤치마킹하

여 공공 및 민간 영역 정책실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폴리시랩과의 협업체

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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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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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하

여 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1절에서는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험

예측 모형(PRM: Predictive Risk Modeling)을 적용하여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잠재적 위험집단별 복지서비스 수요 예측을 통해 예방적 복지서

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현행 행복e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수

요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수요자의 편의성과 선

택권을 확대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

안을 제안한다.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의 발굴 및 예방적·선

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개편 대안이라면,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의 찾

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개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

5



17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제1절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PRM)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여기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고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M)을 적용하

여 특정 가구 및 개인의 위험확률을 예측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특성별로 잠재적 위험집단 또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용 방

안을 제안한다.

  1. 위험예측 모형(PRM)의 개요 및 정책 활용 프로세스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M)은 다양한 연계 정보들을 기반으로 축적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활용하여 정책 대상별 위험요인 도출 및 개

인 또는 가구 단위의 잠재적 위험 확률(Risk probability)에 대한 예측 

모형을 도출하고, 새로운 분석 및 예측 대상 상황이나 사례들로 구성된 

데이터(Test data)에 이러한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확률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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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확률을 예측한다. 위험 수준

에 따라 정책 대상을 분류하여 선제적으로 대상 선정, 예방, 발굴 및 서비

스 지원에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위험예측 모형을 정책 프로세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연계정보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및 환류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모형을 반복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순환적 연구 및 

정책 프로세스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을 적용한 정책 활용 프로세스별 주요 이슈 및 고

려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예측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정

책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

상생활에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자제품이나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하지만,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소외, 배제,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특정한 정책 대상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관련된 정보 중 활용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의 부

재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

다. 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연계정보 처리 및 활용, 상세 정보의 존재 유무

와 편차, 활용 여부에 따라 저소득층 또는 특정한 취약계층(가구유형) 집

단으로 집중되거나 고착되는 집단 편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것은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역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사의 이

력 정보가 있는 기존 복지 대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세 번째는 위험예측에 활용되는 주요 위험요인 데이터 및 연계 정보의 

한계와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원화하여 데이터 발굴 및 연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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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신규 정보 발굴 및 구축을 통

한 연계 정보 확대, 기존 연계 정보 기준 조정 및 상세 정보 추가 연계, 기

존 연계 정보 가공을 통한 신규 정보 생성 및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발굴 대상 특성을 고려한 예측모형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이다. 예측모형 적용 사례에 대한 환류데이터 분석 시 지원 결과 및 범위

에 따른 집단 구분 및 다양한 환류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조적인 개선 방

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분석구조의 다양화(분석 대상, 분석 시점), 분

석변수 유형의 다양화(정태적 정보 vs. 동태적 정보), 분석변수 선택 및 

세부 정보의 활용 범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알고리즘 선택 및 시스템 적용 방안 선택 시 정책에서 설

명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회정책 영역에서 이러한 위험예

측 모형을 활용함에 있어서 고도화된 기계학습 방법론 기반 위험 예측모

형이 ‘블랙박스’와 같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논쟁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의 집행 현장에서 대응을 

위한 설명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예측된 위험을 기준으로 서비스 발굴 지원 대상 선정의 원

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서 정책 활용 프로세스상에

서 예측된 위험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Cutoff line, Grouping 및 

Filtering 등 적용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활

용 사례에서도 서비스 지원 대상 범위 선정 시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위

험 확률 상위에 해당하는 분위 등을 적용한 기준으로 설정(상위 × %)하

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 외에도 위험 확률 예측 결과에 근거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대상 가구 지정(mandatory) 또는 복지서비스 대

상자의 지역별 집중 현상에 따른 서비스 지원 대상 배분 및 상한 설정 범

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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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은 최근 들어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을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범

죄예방, 보건의료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점차 공공 영역의 다

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M)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필

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 집단, 가구 및 개인의 위험확률 예측 결과를 활용

하여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잠재적 위험집단 

특성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예방적 복지서비스

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 사례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22)

최근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서 살펴본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M)을 활용하여 잠재적 위험집단의 특성을 예측 분석하고, 이들

의 복지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이러한 정보를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사

22) 연구책임자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연계 및 시스템 구축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및 사업에 참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최현수(2018a).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 사례. KIPA 조사포럼, 
Vol.24 Spring. 한국행정연구원과 최현수(2018b).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

스템 구축.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과 젠더이슈 세미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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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4차 산업혁

명 대응과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및 활용 방

안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 영역 행정데이터를 중

심으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

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연계

하여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을 보여주는 혁신

적 사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복지정책 분야에서 처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위험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

고 있는 사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다. 이는 송파 세 모녀 사

건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기존의 제도적인 측면의 사회안전망 강화의 

한계를 데이터 기반의 위험예측 및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위기가구를 예측 발굴하고, 일선 지자체를 통해 복지지원을 연

계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복지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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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시행(2015. 7.)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자 발굴 의무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위험요인 관련 공공·민

간의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그림 5-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

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업을 통해 추진

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위험예측 모형(PRM)을 적용

한다. 그리고 예측 결과와 발굴 대상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복지

전달체계에 배치된 현장 전문가(사회복지공무원 및 사례관리사)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해 상

담한 뒤 공적 또는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 가능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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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계 제공하는 것으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을 기반으로 내부정보 34종과 가구의 경제적 위기 요인과 관련된 27

종의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발굴 대상 분석용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형을 통해 

현장 전문가의 복지 대상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

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최근 몇 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

고 접수에 의한  사후 대응 방안에 국한되어 위기 상황 발생 전에 선제적

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응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다양한 공공·민간의 빅데

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으로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과 및 아동보호체계

를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 및 발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2016. 3.)에서는 앞서 언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적인 발굴시스템으

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위기아동 징

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검증 및 예측모형 개발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지자체와의 위험예측 결과 및 발굴 대상 아동의 조치 결과 환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두 차례의 

시범사업 운영(2017. 9., 2017. 12.)을 통해 빅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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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혁신적인 위기아동 발굴 인프라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연계

를 통해 2018년 3월부터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3〕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동일한 위험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빅데이터 연계정보를 더욱 확장

하여 최근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복지서비

스 지원을 위해서 일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최근 

위험예측 모형을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위험예측 및 현장 방문서비

스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에 비해서 더욱 선제적이고 예방적 방법으로 활

용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정책 연구 및 분석 영역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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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반의 정보 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 영역의 전문가 집단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 대안을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위기아동과 가구를 

발굴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별 구축사업 및 연구 범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그동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하였으나, 상담 및 신고 접수에 의존하여 위기상황 발생 이전에 예방 및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조치는 미흡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아동과 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친밀과 돌봄의 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의 양육환경과 복지 수요에 대한 파악과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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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정보 및 활용 프로세스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기반으로 

27종의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축 운영 중인 복지사각

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발생 사례 구축 정보 및 

학대 위험아동 징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기아동 및 가구 

관련 요인 14종을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발굴 대상 추출을 위한 빅데이터

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초로 통계적 위험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위기아동 

및 잠재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 가구별 위험을 예측하고 이러

한 분포로부터 발굴 대상 가구의 정보를 추출한다. 발굴 대상 정보를 시

스템을 통해 공유하면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위기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양육 환경에 대한 

확인과 상담 과정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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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직접 의뢰함으로써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사례관리를 강

화하고 위기아동 가구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복지전달체계

의 각 주체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안

전망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위험

예측 모형(PRM)을 활용한 복지수요 예측 및 전달체계와 연계한 발굴지

원시스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넷플릭스나 아마

존 등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는 추천시스템을 활용

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먼저,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한 후 위험예측 모형(PRM)을 적용하여 잠재적인 위험 및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지원에 활

용하는 프로세스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급여 및 서비

스 수급 대상의 판별, 잠재적인 위험요인과 특성에 근거한 고위험 집단 

도출 및 예방적 정책의 선제적 지원, 잠재적인 복지 수요의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추천 시스템과 신청을 연계한 수요자 맞춤

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적 사회안전망 개편 및 강화 전략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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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은, 비즈니스 모

델을 추구하는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 영역과 

달리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의 R&D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

업체계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

터 주도의 위험예측 모형 활용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은 고

독사 위험집단 분석을 통한 예방적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 노숙인 복지서

비스 지원 대상 발굴 지원 방안 마련,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의료급여 수급자 등 만성질환 관련  예측 및 사례관리 서

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며, 이와 같은 혁

신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뿐

만 아니라 공공·민간의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위험예측 모형을 활용한 복지수요 예측 및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과 더불어 보다 혁신적인 대안으로,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선택 확대 방안으로 사회서비

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체계의 개편을 제안한다. 

지자체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행 지역투자형 사

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아이디

어가 발굴되고 민간 시장의 서비스 제공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구)의 

예산을 기반으로 지원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재원으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통

한 수요자의 선택 및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발굴 및 제공 기회를 제한하

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예산의 집행 및 서비스 이용 범위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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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역 단위의 운영 패러다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혁신적인 방법

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일상생활의 서비스 선택 기회

의 다양성과 체감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이 제고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위험예측 모형(PRM)과 더불

어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이다. 인터넷의 등

장 및 네트워크 보급은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모든 

정보들의 가치 및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다양한 소

스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모든 정보들의 가치 유무를 파악하는 활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선호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개인의 특성과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다양화됨에 따라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사용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관심을 가질 만

한 정보를 찾고 이를 제공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 되면서 서비

스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한 정보로부터 선호하는 정보들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기술

(Information filtering)23)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정보 검

색과 추천이라고 할 수 있다. 검색 기술은 이용자가 검색어를 지정하여 

모든 정보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대

해 반응하는 반응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추천 기술은 보다 

능동적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명시적인 검색이나 지정이 없이도 평상시 

이용자의 사용 패턴이나 선호, 이용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

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 검색어 사용 패턴, 서비스 사용 패턴, 검색된 자료의 패턴, 물품 구

23) ‘필터링(filtering)’은 전체 항목 중 적당한 항목을 선택하는 기술을 일컫는 IT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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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패턴 등 인터넷 사용 이력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거나 정책 운영 과정

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추출이 가능한 행동 및 선호하는 서비스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추천시스템은 아마존의 서적 

및 상품 추천 서비스,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서비스, 넷플릭스의 영화 및 

드라마 추천 서비스 등을 통해 이미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추천 시스템을 연계하고, 앞

서 언급한 예산의 집행 및 서비스 이용 범위에서 지자체 단위의 운영 패

러다임의 혁신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일상생활의 서비스 선택 기회의 다양성과 체감도가 높아지면서 사

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영역에서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이다. 

요컨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사회서

비스 예산 집행체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체계 등의 제도적 

개편을 통해 수요자 선택형 사회서비스 이용체계로의 혁신적인 사회서비

스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것

은 최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

도별 사회서비스 관리원 시범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혁신적 운영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예산 집행체계 및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

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확충 방안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 교육,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또 다

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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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

비스 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여기서는 현재 복지정책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인프라인  행복e

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혁신적 포용 사

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 제공

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360여 개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재정규모가 월등

히 크고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핵심적인 정책은 가장 선별적인 

기초보장 생계급여부터 보편적 수준에 가까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

동수당 등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 이슈로 제기되면서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주거, 교

육, 건강,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서비스 영역이 더

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정보 및 복지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

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를 실천하는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 개편 전략이 대부분 개별 소득보장 및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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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포괄성과 보장성 제고를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인 신청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복지 수요자인 국민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적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림 5-6〕 신청주의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자료: 최현수(2018a)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정보

통신기술(ICT)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복지전달체계를 활용

하여 제도적 기준에 의해 탈락하였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 및 수급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주는 포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은 앞서 제시한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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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과 더불어 이를 보다 적극적 서비스로 연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 운영에 있어서 사각지대 문제 또는 새로운 소외나 배제의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복지로 등 검색(searching) 및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Welfare Curation’24)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향후 2022년까지 구축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획기적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복지 사각지대의 해

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ICT 기반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다

양한 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

로 모든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

스 관련 정보 제공, 신청 및 수혜 이력 관리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복지행정체계 개선 및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거

나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들 스스로 자산 조사 관련 

정보 및 복지 혜택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 및 신청이 가능한 체계로 지원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하여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행 복지급여 수급희망이력

24) 여기서 Curation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전파 또
는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개념보다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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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통

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같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법령 및 제

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개별 복지사업의 법령

으로 연결되는 법적 기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향을 담아 포용과 혁

신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방향성

을 이러한 법령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제9조(사회보

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포용국가 이념을 반영하여 포용적 복지 구현

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형태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을 통한 권

리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핵심 법

령인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체계와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의 주요 내

용과 제2장(사회보장급여), 제3장(사회보장정보) 전반에 걸쳐 사회보장

기본법 기본원칙에 근거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제2장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체계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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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여 보다 구체적 조항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별 복지사업 법령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는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된 법령을 준용하

여 개별 복지사업별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복지서비스의 개별 법령에 ‘찾아주

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칭)’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제도에 도입하여 수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바탕으로 표준적 법령과 지침(안)을 도출

하여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

희망이력관리제 명칭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칭)’로 변경하

고 현행 기초연금법(제10조), 시행령(제13조의2), 시행규칙(제7조, 제7

조의2)과 장애인연금법(제10조의2), 시행령(제9조의2), 시행규칙(제8조

의2) 등을 비교하여 표준적인 법령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현행 복지급여의 신청 탈락, 탈수급 또는 

수급 중지 등으로 복지체계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이력이 

있는 복지 대상에 대한 지속적 수혜 자격관리를 통해서 수급 가능한 급여

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공적체

계 내에서 주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제공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사항으로, 그동안 정기적 또는 단주기로 시

행하고 있는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의 조치에 상응하는 복지 대상 발

굴 및 사각지대 지원 측면에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주는 복지서

비스 지원의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강

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의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적용을 위한 찾

아주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관리 대상, 실시 주기, 관리 방식 등 운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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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자체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사항 등 구체적인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중심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최근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

정보기술들을 적용하여 2010년 구축되어 운영 중인 행복e음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3년 부처별 복지사업으로 확장)을 전면 재구조

화하여 스마트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확대 과정에서 정책 인프

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행복e음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4

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적 관점의 제도 운영 및 관리 관점

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편을 추진하

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행복e음을 통하여 지자체로 전달하는 사회

보장제도가 100여 개에서 360여 개로 확대될 만큼 우리나라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확대 및 집행에 있어 성과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신

청 확대,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발굴, 부정 수급 예방 및 조치 등의 

성과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009년 당시 보건복지부 중심

으로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집행을 위한 행정 인프라

로서 단기간에 설계 및 구축됨에 따라 한계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 복지

사업의 관리 범위가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의 복지사업으로 확장된 만큼 이

를 위한 전면적 확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변하는 ICT 환경과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더 나은 정책수립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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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의 핵심적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

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보 인프

라 또는 정보 SOC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역시 이러

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향후 3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특히 4차 산

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핵심 기

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

아 제공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

를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를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사전등록제도 도입을 통한 찾아주

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제약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최근 강조되는 커뮤니티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자원의 연계를 위한 사회정책 플랫폼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연계 추

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상시 운영 및 지역별 예측모형 구축과 

위치 기반의 시각화 및 공간정보 제공을 통한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

공, 데이터 주도의 정책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정책 집행 관련 기준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

비스 제공 및  선택권 강화 등 다양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



19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하에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 방향 

및 데이터 주도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현행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서비스) 및 복지정책 집행을 위한 시스

템의 개념을 넘어 ‘Welfare Curation’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차세대 사

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떤 환경에서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

난 몇 년 동안 국세청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 홈텍스 또는 최근 민간 서비스 시

장 영역에서 다양하게 도입 확대되고 있는 찾아주는 서비스를 벤치마킹

하여 구축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 지원 시스템으로, 복지정책 분야의 수요자 중심 정보시스템은 가

칭 ‘마이웰(My Welfare 또는 My Wellbeing 의미)’ 시스템이다. 이것은 

홈텍스와 마찬가지로 복지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대표적 정보 인프라로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쌍방향으로 이용 가능하

도록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앱을 기반으로 접근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과 같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

템의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와 유사한 포맷으로 사전등록제도 기반

으로 운영되며, 복지정책의 집행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 복지 수혜 이력 관리 및 서비스의 신청과 선택 등 다양한 콘텐츠

로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소득재산 정보”, “나의 복

지서비스”를 통한 내 정보 확인 및 신청과 급여기능, 추천시스템, 변경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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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포함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전등록제도”를 구축한다. 특

히, 개별 복지급여 신청 탈락 이력과 무관하게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복지

급여 신청 또는 수급 중지 시에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사 확인만으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생애주기에 맞추어 자동 

추천 및 신청 가능하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

비스이다.

기술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하위 시스

템을 연계함으로써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기술적 고

려 사항 및 정보시스템 개선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찾아주는 복

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은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가구구성 및 내 소득재산

의 확인, 복지서비스의 추천 및 검색,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등록 신

청,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 조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 이력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 메뉴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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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메뉴와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정보 입력 및 확인’은 이용자가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로, 본인의 가구정

보를 불러오거나 신규로 기입하게 하는 과정이다. 

둘째, ‘내 소득재산’은 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로 기존의 공적

자료 중심의 자료와 신고자료 기입 중심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적자료 

중심의 소득재산 정보 입력은 본인 및 가족 정보제공 동의하에 기존 자료

를 불러오기 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며, 신고 자료의 작성을 

추가할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 후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여 증빙하는 절차

로 진행될 수 있다.

셋째,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사전등록 신청 포함)’는 시뮬레이션 및 추

천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상에서 시뮬레이션(가상 판정)을 통해서 

이용자가 수급 또는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제

공된다. 이 과정에서 본인(가구)의 표준 소득인정액을 알려주며 신청 가

능한 복지서비스와 추천 복지서비스 등을 알려주어 이용자의 복지 체감

도를 향상시킨다.

넷째,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회’는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공된 정

보를 바탕으로 추천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

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한다. 사업별로 통합신청, 개별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우편, 방문 신청 등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추

후 온라인/통합 신청의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일괄적으로 온라인/

통합 신청 방식으로 운용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신청 내역 조회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 복지서비스 관리’에서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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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관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에 대한 관리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력관리 및 사전등록 관리’ 절차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전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등록할 수 있게 지원

하는 절차이다.

요컨대 이상에서 제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통

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

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

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

지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 의

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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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 양상, 일자리 대체 

및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하

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또는 혁신적인 개편 방안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기존의 사

회적 위험에 대응해 왔던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적 변화와 개편 방안

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반의 카풀제도 시행을 둘

러싼 택시산업 종사 노동자들과의 대립과 갈등, 정책적인 혼란이 발생하

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

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과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16년 이후 모든 분야에서 커다

란 반향을 일으켰던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초래할 다양한 위험(global 

risk)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

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

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제안하

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결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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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과거와 전

혀 다른 새로운 시장과 상품들이 최근 들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다 나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근거 기반 정책 수립

을 넘어서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혁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터 주도 정책

(Data-driven Policy)의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던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시에 발전된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강

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과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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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개편 방안을 통해 기

존의 사회안전망이 지닌 한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인 

기본소득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 제안을 통해 보다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

양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더불어, 2010년 행복e음, 2013년 범정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데이터 구축, 정부 3.0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등 공공 영역의 다양한 빅데이터가 구축 및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구축된 다양한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데이

터 주도 또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패러다임 개편을 통해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일자리 및 소득 감소의 문제에 대응하

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최근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2018. 9. 6.)를 통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정책 추진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국정과제나 사회보장 기본계획

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 영역별 제도 중심의 개편 방안과는 차별화하

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통해 포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요컨대 최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시적 관점의 비전이 ‘혁신적 포

용국가’라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은 미시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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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목차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의 필

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 및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필요성, 그리고 최근 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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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

성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

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과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

편을 통한 포용적 복지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2절에서는 포용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 방향을 마

련하기 위해 포용국가 전략회의(2018. 9. 6.)를 통해 발표된 ‘문재인 정

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거시적 차원

에서 고착된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등의 

새로운 위기로 구분하였으며, 미시적 차원에서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한

계로 인한 시장 영역의 확대와 사적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지속 가능

성 위기를 제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

다임을 전환하여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

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 인

식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1절)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인식(2절)으로 구

성하여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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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업혁

명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

는 사회적 변화 양상별로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우리

나라의 정책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사회정책 

영역25) 중 정책 혁신 우선순위, 그리고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

에 따라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중산

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

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

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납세 여부와 복지 수혜 

경험에 따라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및 이를 위한 증세 인식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

리 및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데이터 주도의 혁

신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

하였다.

1절에서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체계 중 핵심 정책인 사회보험제도가 지닌 사각지대 문제, 4차 산업혁명

25)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과 관

련(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9.)하여 6가지 정책 영역을 “①미

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 ② 일자리 감소에 대

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③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

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④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

여가정책 다양성 확대 ⑥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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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개편 대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Real-time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

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회안전망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재구조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소득 파악 정보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 도입 과정에서 구축된 

소득 파악 인프라와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

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 기준 중에 근로일

수와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료 징수체계

와 환급 방식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획기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

였다.

2절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의 기본소

득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행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소득의 감소로 인해 심화될 소득과 부

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

어,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체적으로 기본소

득 정책실험 추진 방안을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

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

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편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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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에서는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험

예측 모형(PRM: Predictive Risk Modeling)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잠재적인 위험집단별 복지서비스 수요 

예측을 통해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2절에서는 현행 행복e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수

요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수요자의 편의성과 선

택권을 확대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

안으로 법률 개정 방향과 더불어 시스템 구축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

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위험예측 모형 및 추천시스템등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개편하는 대안이다. 빅데이터와 위험

예측 모형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의 발굴 및 예방적·선제적 복지서비스 제

공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개편 대안이라면,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개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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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주의 사

회정책’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

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을 구축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은 그 자체로 중요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

에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기술혁신의 결과를 활용한 ‘사람 중심의 4차 산

업혁명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지

향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안전망은 포용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추구해 온 전통

적인 복지정책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생애주기

별로 단계적 기본생활보장과 연계하여 아동수당, 청년 구직촉진수당, 기

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보편적 소득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

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항상 존재하는 구조적, 제도적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자 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 환산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실업

부조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은 포용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야 한다. 아무리 정책의 포괄성 및 보편성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높인다

고 할지라도 복잡한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과 자산조사, 행정 빅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의 한계, 그리고 신청주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달체계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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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

생한다면 우리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포용성을 제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데이터 주도 또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혁신 및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지

난 20세기 동안 복지국가의 핵심 제도로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

기 위한 정책수단이었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운

영체계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주도의 혁신

적인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제도

화된 사회보험의 가입 자격, 특히 노동시장의 근로계약에 있어 그동안 행

정적으로도 데이터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의

한 가입 대상 근로자 정의 및 제외 규정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기업이

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구인광고를 내면서 사회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식

의 표현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지도 않으며 사업주나 근로자가 마

치 선택에 의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회보험 

운영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 개편 대안

을 논의하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면 국

민연금 가입에 대한 유인이 낮아진다거나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할 것인가’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데이터 주도로 소득 중심

의 사회보험 통합 징수체계 개편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체계 개편

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

용형태근로종사자 이외에도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

정형 또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소득보장제

도로서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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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실험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적용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 사례를 제시

하였다. 

또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주는 복지서

비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지능화 사회의 핵심 지능정보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제시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더

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공간적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포용과 혁신

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포용적 사회안전망은 삶의 안정성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사

회안전망은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기술혁

신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포용적 사회안

전망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

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 일상생활의 가계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의 제약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국민들에게 삶의 안정성과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삶의 안정성과 

선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되며, 민주적 의사결

정과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혁신적 사회안전망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의 다양성과 선

택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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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적 사회안전망은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맞춤형 서비

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자체의 포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사람 중심의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은 국민 모두에게 삶의 

안정성과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

인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사회정책의 역할에 대해 거시적 차

원에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또는 ‘성장과 분배 상호 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 등으로 언급했던 것들을,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일상생

활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 차원에서 강조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장(소득보장)과 5장(사회서비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 구

체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혁신적 개편 방안으로 실시

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기반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두 번째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데

이터 기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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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사회서비스 패

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두 번째로 차세대 사

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6-1〕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

전망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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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

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제정책 우선주의 & 최소주의 사

회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 및 경제-사회정책 

또는 성장-분배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을 경제정책

과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정책 추진하에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은 포용과 혁신의 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그동안 강조되었던 경제-사회정책 또는 성장-

분배 패러다임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포용과 혁신의 패

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

적 변화와 이로 인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지능정보기술을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포용적이면서 혁신적인 사회안전망을 바

탕으로 삶의 안정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의 성과를 모두가 참여하면서 누릴 수 있

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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